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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요 약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러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등장하고 있

다. 특히 중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인 조기에 퇴직하

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가 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된 일자리의 이연임금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

으며, 임금의 연공성이 비교 가능한 국가들가운데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

입을 통해 임금체계가 급속히 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므로,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반면 조기퇴직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조기퇴직의 증가가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중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관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알려진바가 거의 없다. 만약조기퇴직의 증

가가 이러한 인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조기퇴

직 그 자체에서 멀어지게될 것이다. 반면 조기퇴직의급증이단순히

인구적인 측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이탈하게

될 위험의증가에 의한 것이라면, 이현상은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

으로 위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

하고 있다. 이로부터 조기퇴직의 증가가 한국 노동시장에 새롭게 나

타나는 중요한 특징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변화인

지 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탈할 경우, 이러한 이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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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하여 이들에게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노동시장

을 통해 살펴본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탈은 비단 근로자 개인에게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가구의 소득 변화와도 직결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된 일자리 이

탈이 가구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와 가구의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추적관찰을 통해 분석한다.

주된 일자리 이탈이 가구의빈곤으로 연결된다면이는노인빈곤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노인 빈곤

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빈곤 문

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2014년의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개편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가 실제로 고령층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수리적으로 구축된 경제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제 각 장들에서 이루어진 주요 분석들과 그 결과들을 요약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제2장은 조기퇴직의 증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특히 2010년대 중

반 들어 급증하는 현상이 관찰된 이후 2021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제2장은 이러한 조기퇴직의 증가라는 현상이

인구의 변화와 고령화 그리고 조기퇴직을 구성하는 세부 집단들의

구성변화 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

들을 모두 통제하더라도 과연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현상이 여전히

관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고령층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기

본적인 특징들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2장은 이

와 같은 분석들을 통해 조기퇴직의 급증 현상이 다양한 요인들을 통

제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조기퇴직자

수를 인구규모로 조정한 조기퇴직자 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으

며, 중고령층의 인구로 조정한 조기퇴직자 비율도 마찬가지로 증가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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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률의 증가는해당 중고령층을 구성하는세부집단들의 구

성변화에 의해 초래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

는 조기퇴직률의 변화를 세부 연령집단들의 구성변화에 의한 부분과

세부 연령집단들 자체의 조기퇴직률 변화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모형을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각 효과들을 측정하여 보았다. 그 결

과, 중고령층의 조기퇴직률 상승은 세부 집단들의 구성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부 집단들의 조기퇴직률 그 자체가 증가하였기 때문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조기퇴직의 이러한 증가가 주된 일자

리에서 이탈될 위험 자체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생

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기퇴직 위험은 위험함수 또는 해저드함수로

알려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생존함수로 바꾸어 나

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기퇴직 위험을 생존함수 또는 생존곡선의

추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모수적 추정법인 Kaplan-

Meier 추정량을 사용하여 생존곡선을 추정한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생존곡선이 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세 가지 검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주된 일자리에서 생존확률이 더욱 낮아지는 추정결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조기퇴직의 증가라는 현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에서 수집한 정보들로부터 나온다. 이 조사는 중고령층에게 주된 일

자리 이탈에 대해질문한다. 그런데주된 일자리 이탈연령이조사대

상자들의 연령보다 10년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즉 조기퇴직 증

가 현상은 10여 년 전 과거의 정보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활

동인구조사의 경상조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시점과

근접한 시기를 대상으로 조기퇴직 통계를 새로이 산출하더라도 조기

퇴직이 급증하는 현상이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요컨대 조기퇴직의 급증은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위험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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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이며, 인구 변화 등에 의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뿐

만 아니라 조사시점과 근접한 시기를 대상으로 한 조기퇴직 통계를

새로이 산출하더라도 조기퇴직의 급증 현상은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제3장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이탈을 전후하여 발생하는 노동시

장 상태 변화와 소득분배 및 빈곤의 동태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먼저 본고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주된

일자리 이탈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상태

변화를 추적관찰하였다. 그 결과, 주된 일자리 이탈과 더불어 취업자

의 비율이 급감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었다. 이탈

직전 90%를 넘던 취업자 비율이 이탈 후 1년이 경과하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비경활 비율은 이와 거의 반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주된 일자리에서이탈한 이후취업상태에있다고하더라도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되고 있었다. 50%에 이르던 상용직 비율이 이탈 3년

후 30% 아래로 하락하였으며, 이탈 시점에서 65%에 근접하였던 정

규직 비율은 이탈 5년 후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

였다.

고용의 질 악화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탈자들의 임금수준이 크

게 하락하고 이에 따라 이들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탈 직전 10%에도 미

치지 못하던 미만율이 이탈과 더불어 20%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탈 6년 후에 이르면 40%를 넘는다.

이러한 변화는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악

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다. 이탈자

가 속한 가구를 식별하여 추적관찰한 결과, 이탈과 더불어 하위 20%

소득수준에 속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탈자

가구의 소득분배 악화는 이탈 이후 3년이 경과하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악화는 이들 이탈자 가구의 빈곤화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실제로 이탈자 가구의 빈곤율은 이탈 이전만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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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탈자가 없는 가구에 비해 매우 낮았으나, 이탈 이후 크게 높

아져 비이탈가구의 빈곤율을 추월하고 있었다.

요컨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이탈은 취업자 비율을 크게 낮추는

등 고용의 양적 지표들을 악화시키는 한편, 고용의 질 또한 크게 저

하시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에 미치지 못하는임금을받고 있는 비율이급증하였다. 이는이탈자

가 속한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이들 가구의 빈

곤율을 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었다.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이탈에 따라 근로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더라도 비근로소득을 통해 소득 스무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큰 문

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 결과는 많은 경우에서 그

러한 준비가 아직이루어져 있지않음을 알려준다. 여러 변수들이 이

탈 후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이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을 염두에 둔다면,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탈이 덜 급격하게 이루어지

거나 지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이탈 후 노동시장에 연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제4장은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가 고령 노동에 미친 영향에 대

해 분석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고령 노동시장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조기퇴직자 수가 급증했다. 2014년 49.4세였던

평균 퇴직 연령도 2015년에 49.0세로 크게 하락했다. 이와 같은 노동

시장의 변화는 2014년 근방에서 일어나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의 변

화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2014년을 전후로 조세와 재정정책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조세정책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근로장려세제의 지급방식이 크게 개편된다. 기

존에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은 고령층의 낮은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단독가구와 가족가구로 구분해 적

용하고, 단독가구는 6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일인당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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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2013년까지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9.9만 원을 지급했으나, 노

후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일인당 지급액을

2배로 높여 동일한 지급 대상에게 월 20만 원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시장 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조세정책으로, 대상자들의 노동공급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다. 기초연금은 일정소득 수준 이하에게만 지급하지만 노동공급 여

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이전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전지출

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공급과 저축이 모두 감소하게 된다. 노동공급

유인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정책의 확대 개편으로 인해

고령 노동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과 지급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고령층 노동공급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

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정량분석을 위해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을 포함한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구축하고, 두

제도가 안착된 2015년을 기준경제로 모형의 모수들을 설정한다. 두

제도의 변화가 고령 노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경제와 비교한다.

분석결과, 기초연금 지급은 단독가구와 가족가구 남성 고령층 고

용률을 하락시킨다. 더불어 전일제(full-time)로 일하는 비중도 낮춘

다. 반면, 근로장려금의 존재로 인해 가족가구 여성의 고용률은 다소

낮아지지만 전일제(full-time) 비중은 높아진다. 단독가구 60세 이상

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중단하게 되면 단독가구 고령층의 노동

공급은 하락한다. 반면,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 맞춰야 했던 소득

요건이 사라지면서 일하는 사람 중 전일제(full-time)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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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한국의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일

하던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가

하면, 임금의 상승을 억제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특히 주된 일자리에 있는 중고령층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 그동안 임금의 강한 연공성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는 상태에서 시장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조

기퇴직이 급증하는 현상은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본고는 이러한 최근 현상들 가운데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이탈

하는 중고령층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중심으로 이미 여러 연구들이 분석을 실시한 바 있

다. 반면 조기퇴직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현상 자체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기퇴직은 여러 이유로 증가할 수 있다. 인구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 일부분은 �2021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2021. 10. 29)에 발

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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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고령화에 따라 중고령층 인구가 증가한 결과일 수도 있다. 중고령

층에속한인구 집단들의구성변화에의해서도 조기퇴직이 증가할 수있

다. 물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퇴직하게 될 위험 자체의 증가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능성들 가운데 어느 것이 조기퇴직 증가의 진정한 모습

인가에 따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인구 규모의

변화나 인구구성의 변화가 주요 요인이라면, 조기퇴직의 증가 자체는 그

리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고령층을 구성하는 세부 집단들의 구성변

화에 의해 조기퇴직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

닐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기퇴직이 증가하는 현상이 이들 여러 가능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밝혀야 한다.

만약 조기퇴직의 증가가 여러 가능한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중요한 현상이라면, 이로 인해 어떤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는지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고령층이 주된 일자리 이탈을 전후하여 어

떤 일들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이나 가구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

회나 국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

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들과 더불어 정부는 중고령층

을 대상으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과 근로

장려세제의 확대 실시는 고령층 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최근의 중요한 특징들에 대

한 분석과 더불어 최근에 사용된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자 한다. 엄밀한 수리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초연금과 근로장

려세제의 확대 도입이 고령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책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노동시장, 보다 구체적으로 중고

령층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

라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여러 결과들은 이후의 분석을 위한 사실들

(facts)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

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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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조기퇴직의 증가라는

현상이 노동시장의 새롭고도 굳건한 사실인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다. 이를 통해 조기퇴직의 증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특징인지

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은 주된 일자리 이탈을 전후하여 이

탈자들이 겪게 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추적관찰하여 분석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속된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와

빈곤 가능성에 대해서도동태적인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제4장은 기초연

금 도입과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실시가 고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제5장은 이상의 분석과 그 결과들을 요약하

고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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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기퇴직의 증가

제1절 들어가며

한국 노동시장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들 가운데 하나

가 조기퇴직의 급격한 증가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법적 정년이 이미 2016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인

조기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현상이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급속한 고령화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직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년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하게 되는 정년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전망에 근거하여 중고령자의 대규모 퇴직이 노동력 부족

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강제하는 법이 시행되

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둔다면, 최근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조기퇴직

의 증가는 한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현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조기퇴직의 증가라는 현상 자체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엄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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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진작에 이루

어졌어야 했음은 분명하지만,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것 또한 분명하다.

보다 엄밀하게 확인되고 정착되어진 사실(fact)을 확보하는 것은 그 자체

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후 연구들의 기초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

서도 의의를 갖는다.

조기퇴직의 증가와 관련하여 확인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로 여러 가지

가 있다. 조기퇴직의 증가가 고령화에 따른 해당 연령층의 인구 증가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가 시간에 걸쳐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나아가 고령화가 취업자 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조기퇴직자 수의 변화를 초래한 것인지, 아니면 조기퇴직 확률 자체

의 변화를 야기한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우리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조기에 퇴직할 위험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가 특정

연령층이나 세대(cohort)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모두에

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정 시기의 노동

시장상황변화에따른현상이다른현상들을 압도하여나타나게 된제한

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시기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지는 문제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외에도 확인하여야 할 문제들이 있다. 조기퇴직의 증가라는 현상을

관측하게끔 한 통계가 어떠한 성격의 조사로부터 유래한 것인지의 문제

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과 조사대상이

응답한 시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만약 관련 통계를 생산해

낸 조사가 조기퇴직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면, 이러한 한

계를극복하거나보완할수 있는 다른형태의 통계를 산출하는것은가능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답을할 수있어야한국노동시장에 나타나고있는조기퇴직의증가

라는 현상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중요한 특징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은 조기퇴직자의 현황과 인

구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제3절은 조기퇴직률의 변화를 분해한다. 제4절

은 조기퇴직 위험 변화를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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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은 조기퇴직자에 대한 새로운 통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제6절은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제2장을 마무리한다.

제2절 조기퇴직 증가와 인구변화

1.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현황

조기퇴직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의 부가조사 자

료를 통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매년 5월 실시되는 ‘만 55∼79세’를 대상

으로 한 소위 ‘고령층’ 부가조사는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직장)’

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의 근속기간은 얼

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그 일자리에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

는지 여부’, ‘지금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그만둘 당시의 만 나이’ 등을

묻는다. 이들 가운데 “그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는데, 10가지 응답항목들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은 “정년퇴직”이고

두 번째 응답항목이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이다. 이 두 번째 응

답항목을 흔히 ‘조기퇴직’으로 정의한다.

조기퇴직의 대상이 되는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정의한다면, 이를측

정하는 데에경활 고령층 부가조사자료를사용한다는 것은 ‘주된일자리’

를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로 구체화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조기

퇴직’이란 그러한 일자리에서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를 사유로 이

탈한 경우를 일컫는다.1)

요컨대 본고가 경활 부가조사 자료에서 얻은 ‘조기퇴직’이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정년 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

1)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5년 5월 부가조사에서 조기퇴직 관련 응답항목은 ‘권고사

직,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2015년 5월까지 계속 별도의 항

목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하나의 항목으로 조사된 것은 2016년 5월 부가조사부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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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한 조기퇴직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한 것이다.

<표 2-1>은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55∼64세를 대상

으로 주된 일자리 이탈자(퇴직자)를 그 사유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

다. 먼저 주된 일자리 이탈자 총수를 보면, <표 2-1>과 [그림 2-1]에서

보듯이 2005년의 256.6만 명에서 2020년의 499.7만 명에 이르기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243.1만 명, 94.7% 증가하였다. 이는 [그림

2-1]에서 보듯이 2021년에도 524.5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기퇴직자수는 <표 2-1>과 [그림 2-2]에서 보듯이 2005년

의 24.4만 명에서 2020년의 62.2만 명으로 37.8만 명증가하여주된일자리

이탈자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15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

들어서도 조기퇴직자 수는 63.9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정년퇴직

자 수는 2005∼20년 동안 23.7만 명에서 39.2만 명으로 15.5만 명 증가하

여 65.3% 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2021년에도 정년퇴직자 수는 39.4

만 명으로 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조기퇴직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현

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급속한 고령화

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자 수가 예상과 달리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양자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표 2-1>에서 ‘조기퇴직’은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를 말하며,

‘일거리가 없어서’는 ‘조업중단’까지 포함한다. ‘나이가 되어서’는 ‘일을 그

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를 말하며, ‘여유나 여가를 위해’는 ‘경제

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이다. 2016년부터 ‘자영업을

하기 위해’라는 응답항목에 대해서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시계열이

짧고 ‘기타’에도 미치지 못하여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조기퇴직자 수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매우 중요

한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인구의 변화나 고령화에

따른 중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부차적인 현상이 아닌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간단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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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된 일자리 퇴직자 수와 그 증감:퇴직사유별

(단위:천명)

2005 2010 2012 2013 2015 2020

차이

(2005∼20)

차이

(2013∼20)

증감 변화율 증감 변화율

정년퇴직 237 283 272 285 334 392 155 65.3 107 37.7

조기퇴직 244 342 339 323 431 622 378 155.0 299 92.7

일거리가 없어서 439 789 823 936 1,032 1,136 697 158.7 199 21.3

직장의 휴․폐업 221 262 304 317 373 523 302 136.4 205 64.7

가족을 돌보기 위해 398 509 520 529 661 698 300 75.5 169 31.9

건강이 좋지 않아서 581 687 734 767 808 966 385 66.3 199 25.9

나이가 되어서 123 104 119 110 107 111 -11 -9.4 2 1.4

여유나 여가를 위해 33 34 34 39 48 32 -2 -5.3 -7 -18.7

기타 291 248 301 339 325 273 -18 -6.2 -66 -19.5

전 체 2,566 3,258 3,446 3,644 4,118 4,997 2,431 94.7 1,352 37.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만 55～79세) 부가조사 자료.

[그림 2-1] 주된 일자리 퇴직자 수

(단위:천명)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만 55～79세) 부가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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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조기퇴직자 수와 정년퇴직자 수

(단위:천명)

자료:남재량(2019, 2020),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

[그림 2-3] 조기퇴직자 비율과 정년퇴직자 비율

(단위:%)

자료:남재량(2019, 2020),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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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이탈자 총수 대비 조기퇴직자 수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

게 정의되는 ‘조기퇴직자 비율’ 또는 ‘조기퇴직률’이 주된 일자리 이탈자

수의 증가(그림 2-1)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면, 조기퇴직자 수의 증

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림 2-3]은 이를 보기 위해 제시하였는데, 비교를 위해 정년퇴직자

비율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조기퇴직자 비율은 전반적

인 상승세를 보인다. 이러한 상승세는 2017년부터 특히 두드러진다. 2016

년까지 조기퇴직자 비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르내림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의 증가세를 연결하여 본다면 2014년부

터 이러한 증가세가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다.

조기퇴직률의 이러한 증가와는 달리 정년퇴직자 비율은 강한 하락추세

를 보인다. 2006년 10%를 넘었던 정년퇴직자 비율이 다소의 오르내림을

보이는 가운데 2021년 7.5%로 하락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

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규모 베이비부머들이 정년 연령에 임박하게 됨에

따라 정년퇴직자 수와 이들이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에 있어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이와 전혀 다른 움직임이 노동시장

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기퇴직과 정년퇴직 이외의 사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들

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 [그림 2-4]와 [그림 2-5]를 제시하였다. 이들

그림은 주된 일자리 이탈자 수와 비율의 증감을 퇴직사유별로 그린 것이

다. [그림 2-4]에서 보듯이 ‘일거리가 없거나 조업중단’으로 인해 주된 일

자리를 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수 증가가 매우 급격하다. 2005년 40만 명

남짓한 수준에서 2020년 110만 명을 넘고 있다. 직장의 휴업이나 폐업으

로 인해 퇴직한 경우도 20만 명 남짓한 수준에서 50만 명을 넘는 수준으

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조기퇴직의 경우를 함께 고려한다면 주로 노동수

요 측면에의해 야기되는주된일자리이탈근로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반면 주로 노동공급 측면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유들로 인한 주

된 일자리 퇴직자 증가도 적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주된 일자리에

서 이탈한경우가 2005년 60만명에다소 미치지못하던수준에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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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을 바라보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이탈한

근로자는 4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던 정도에서 70만명에육박할정도로상

승하였다.

각 사유별 퇴직자 수를 전체 퇴직자 수로 나눈 비율로 살펴보면, 퇴직

자 수로 본 것과 상이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노동수

요 측면에주로 기인하는것으로 파악할 수있는일거리가 없거나 조업중

단, 직장의 휴업이나 폐업의 사유로 퇴직한 비율은 여전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동공급측면에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수 있는건강이 좋지않

거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근로자의 비율은 오히

려 감소하였다. 아울러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주된 일자

리를 그만둔 근로자의 비율도 감소하였다.

요컨대 주된 일자리 이탈자 비율은 주로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들에 의

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들에 의한 주된 일자리 이탈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그림 2-4] 주된 일자리 이탈자 수 증감:퇴직사유별

(단위:천명)

주:단, 1 :정년퇴직, 2 :조기퇴직, 즉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3 :일거리가 없어

서, 조업중단, 4 :직장의 휴업, 폐업, 5 :가족을 돌보기 위해, 6 :건강이 좋지 않아

서, 7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8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가

를 즐기기 위해, 9 :자영업을 하기 위해, 10 :기타.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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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주된 일자리 이탈자 ‘비율’의 증감:퇴직사유별

(단위:%)

주:단, 그림에서 1부터 10은 [그림 2-4]의 경우와 마찬가지임.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2. 인구변화와 조기퇴직률의 변화

이제 조기퇴직률의 상승이라는 중요한 변화가 해당 연령층의 구성 변

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급속한 고령화

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구변화가 조기퇴직률의 변화를 초래하였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조기퇴

직률의 증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처는그렇지않은경우와매우달라

지게 될 것이다. 먼저 조기퇴직률의 변화를 인구 및 취업자 수 변화 등과

관련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 방법론

인구변화에 의한 조기퇴직자 증가를 통제하는 간단한 방법 가운데 하

나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기퇴직자 수( )를 인구1) 수( )로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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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즉 조기퇴직률   을 구해서 살펴보는 방법이다. 여기서 는

시간을 나타내는 하첨자이다. 물론 인구 수가 아니라 해당 연령대의 취업

자 수  에 대한 비율인    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된 조기퇴직률의 변화는, 항등관계를 사용할 경우, 취업자

수, 주된 일자리 이탈자 수   등을 개입시켜 달리 표현해 볼 수도 있다.

즉   에  와  를 개입시킨 다음 로그를 취해 차분을 하여 증가율

로 변환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 (2-1)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2-1)

만약  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식 (2-2)와 같이 보다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2-2)

요컨대 조기퇴직률의 변화 는 취업자 비율, 즉 고용률의 변화

  와 취업자 중 조기퇴직자 비율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이제 위와 같은방법에실제 자료(data)를적용하여 보기로 하자. 즉위

의 식들을 사용하여 조기퇴직자 수의 증가가 고용률의 증가와 주로 관련

되어 있는지, 아니면 취업자 중 조기퇴직자 비율 증가와 관련이 깊은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와   에서 시점 와  와   에서 시점 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여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

하여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이다. 둘째,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이다.

1) 생산가능인구 또는 15세 이상 인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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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조기퇴직률의 변화율을 취업자와 주된 일자리

이탈자 변수를 포함한 주요 비율 변수들의 변화율로 나타낸 항등식 (2-1)

이나 (2-2)를 실제 자료(data)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체 인구 수와 취업자 수 및 이들의 변화를 살펴 관련 사항들에 대

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도록 하자. 이러한 과정은 항등식에 등장한 변수들

을 측정한결과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구 변화와 노동시장변화전반에대

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표 2-2>는 인구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

에서 보듯이 15세 이상 인구 수는 2005∼20년 동안 666.5만 명, 17.5% 증

가하였고, 15∼64세 인구 수는 284.2만 명, 8.4% 증가하였다. 반면 이 기

간 동안 55∼64세 인구 수는 381.1만 명, 90.2%나 증가하였다. 이를 5세

단위로 세분하여 보면, 55∼59세와 60∼64세 인구 수는 각각 85.0%와

96.2%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체 인구 수 증가에 비해 55∼64세

에 해당하는 인구의 증가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연령집단별 인구 수와 비율

(단위:천명, %)

인구 수

(천명)

비율

(15세 이상 인구 대비)

15세

이상

15～

64세

55～

64세

55～

59세

60～

64세

55～

64세

55～

59세

60～

64세

2005 38,120 33,797 4,227 2,283 1,944 11.1 6.0 5.1

2010 40,825 35,464 5,032 2,821 2,211 12.3 6.9 5.4

2013 42,304 36,282 5,904 3,458 2,446 14.0 8.2 5.8

2015 43,239 36,705 6,644 3,890 2,754 15.4 9.0 6.4

2020 44,785 36,639 8,038 4,224 3,814 17.9 9.4 8.5

2005～

2020

차이 6,665 2,842 3,811 1,941 1,870 6.9 3.4 3.4

% 17.5 8.4 90.2 85.0 96.2 61.9 57.5 67.0

2013～

2020

차이 2,481 357 2,134 766 1,368 4.0 1.3 2.7

% 5.9 1.0 36.1 22.2 55.9 28.6 15.4 47.3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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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조기퇴직자 증가가 시작되기 직전에 해당하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리 다르지 않다. 2013년부터 2020년의 기

간 동안 15세 이상 인구와 15∼64세 인구는 각각 5.9%와 1.0%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나, 55∼64세 인구는 36.1% 증가하였고 60∼64세 인구는

55.9%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55∼64세 인구 증가로 인해 이들이 전체 인

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11.1%에서 2020년 17.9%로 크게 높아졌

으며, 특히 60∼64세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변화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과 비교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취업자 수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 <표 2-3>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05년에서 2020년까지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407.3만

명, 17.8% 증가하고있으며, 15∼64세취업자수는 258.5만명, 12.0% 증가

하였다. 반면 55∼64세취업자수는 286.9만명이나증가하여 115.6%의 증

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55∼59세 취업자 증가폭이 160.5만 명으로 60∼64

세의 126.4만명보다더크나증가율은후자의경우가 121.8%로다소앞선

다. 이러한 변화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55∼64세 취업자가 15세 이상취업자에서 차지하는비율이 2005년을

<표 2-3> 연령집단별 취업자 수와 비율

(단위:천명, %)

취업자 수

(천명)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수 대비)

15세

이상

15～

64세

55～

64세

55～

59세

60～

64세

55～

64세

55～

59세

60～

64세

2005 22,831 21,545 2,482 1,444 1,038 10.9 6.3 4.5

2010 24,033 22,480 3,062 1,876 1,186 12.7 7.8 4.9

2013 25,299 23,449 3,800 2,395 1,405 15.0 9.5 5.6

2015 26,178 24,192 4,385 2,745 1,640 16.8 10.5 6.3

2020 26,904 24,130 5,351 3,049 2,302 19.9 11.3 8.6

2005～

2020

차이 4,073 2,585 2,869 1,605 1,264 9.0 5.0 4.0

% 17.8 12.0 115.6 111.1 121.8 83.0 79.2 88.2

2013～

2020

차이 1,605 681 1,551 654 897 4.9 1.9 3.0

% 6.3 2.9 40.8 27.3 63.8 32.4 19.7 54.1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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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15세 이상 인구 수(P), 취업자 수(E), 주된 일자리 퇴직자 수(S),

조기퇴직자 수(A)와 그 변화

(단위:천명)

P E S A

2005 38,120 22,831 2,566 244

2010 40,825 24,033 3,258 342

2013 42,304 25,299 3,643 323

2015 43,239 26,178 4,118 431

2020 44,785 26,904 4,997 622

2005～

2020

차이 6,665 4,073 2,431 378

% 17.5 17.8 94.7 155.0

2013～

2020

차이 2,481 1,605 1,353 299

% 5.9 6.3 37.1 92.8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기준으로 할 경우 9.0%포인트 증가하여 83.0%의 증가율을 보인다.

<표 2-4>는 15세 이상 인구 수와 취업자 수 및 이들의 변화에 추가하

여 주된 일자리 퇴직자 수와 조기퇴직자 수 및 이들의 변화를 함께 제시

하였다. 이 표는 앞서 보았던 항등식에 등장하는 변수들의 크기와 그 변

화에 대한 모습들을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앞의 방법론에서 보았던 두 항등식에 있는 각 변수들을

측정한 결과를 보기 위한 준비를 마친 셈이다. <표 2-5>는 두 항등식에

있는 변수들과 이들의 변화를 측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조기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2020년 동

안 0.7%포인트 증가하여 117.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율은 항등식의 우변에 있는 항들의 변화율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데,

흔히 고용률로 표현되는 취업자 비율 E/P의 증가율은 0.3%에 불과하다.

반면 S/E와 A/S의 증가율은 각각 65.2%와 31.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서 S를 생략한다면 항등식 (2-2)에서 보듯이 비율 A/E의 증가율로 표현

할 수 있는데, 이 변수의 증가율은 116.4%에 이른다. 즉 이 기간 동안

A/P의 증가율 117.1%는 A/E의 증가율 116.4%로 대부분 나타낼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A/P의 증가율 82.1%는 81.3%의 증가율을

보인 A/E로 대부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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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각종 비율들(A/P, E/P, S/E, A/S, A/E)과 그 변화(1)

(단위:%, %포인트)

P,E(15세 이상) A/P E/P S/E A/S A/E

2005 0.6 59.9 11.2 9.5 1.1

2010 0.8 58.9 13.6 10.5 1.4

2013 0.8 59.8 14.4 8.9 1.3

2015 1.0 60.5 15.7 10.5 1.6

2020 1.4 60.1 18.6 12.5 2.3

2005～

2020

차이 0.7 0.2 7.3 2.9 1.2

% 117.1 0.3 65.2 31.0 116.4

2013～

2020

차이 0.6 0.3 4.2 3.6 1.0

% 82.1 0.5 29.0 40.6 81.3

주: P는 15세 이상 인구 수.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이상의 분석은 15세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 이탈자 및 조기퇴직자에 대한 자료는 55∼64세 연령층을 대상으

로 한 것이다.1) 따라서 인구의 변화를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

이 아니라 조기퇴직자 통계와 마찬가지로 55∼64세로 제한하는 것이 보

다 적절할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

두에 두고 55∼64세 인구를 P로 삼고 취업자 역시 동일한 연령층으로 제

한하여 앞의 분석을 반복하여 보았다. 이 결과는 <표 2-6>과 <표 2-7>

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2005∼20년의 기간 동안 55∼64세 연령층의 인구와 취업자 수는

<표 2-6>에서 보듯이 각각 381.1만 명과 286.9만 명 증가하였는데, 우리

는 이를 이미 <표 2-2>와 <표 2-3>에서 살펴본 바 있다. S와 A도 이 표

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역시 <표 2-4>에서 보았던 자료와 동일하다.

이러한 <표 2-6>에 제시된 변수들의 자료를 사용하여 항등식을 계산

한 결과가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조기퇴직률

A/P는 2005∼20년 동안 34.1% 증가하였는데, 취업자 비율 E/P가 13.4%

1)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조사는 55∼79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고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령층은 55∼64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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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55∼64세 인구 수(P), 취업자 수(E), 주된 일자리 퇴직자 수(S), 조

기퇴직자 수(A)와 그 변화

(단위:천명)

P,E(55～64세) P E S A

2005 4,227 2,482 2,566 244

2010 5,032 3,062 3,258 342

2013 5,904 3,800 3,643 323

2015 6,644 4,385 4,118 431

2020 8,038 5,351 4,997 622

2005～

2020

차이 3,811 2,869 2,431 378

% 90.2 115.6 94.7 155.0

2013～

2020

차이 2,134 1,551 1,353 299

% 36.1 40.8 37.1 92.8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2-7> 각종 비율들(A/P, E/P, S/E, A/S, A/E)과 그 변화(2)

(단위:%, %포인트)

P,E(55～64세) A/P E/P S/E A/S A/E

2005 5.8 58.7 103.4 9.5 9.8

2010 6.8 60.9 106.4 10.5 11.2

2013 5.5 64.4 95.9 8.9 8.5

2015 6.5 66.0 93.9 10.5 9.8

2020 7.7 66.6 93.4 12.5 11.6

2005～

2020

차이 2.0 7.9 -10.0 2.9 1.8

% 34.1 13.4 -9.7 31.0 18.3

2013～

2020

차이 2.3 2.2 -2.5 3.6 3.1

% 41.6 3.4 -2.6 40.6 36.9

주: P는 55∼64세 인구 수.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증가한 반면, 비율 S/E는 오히려 9.7% 하락하였다. 이 두 변수 변화율의

많은 부분은 서로 상쇄되고 있으며, 비율 A/S가 31.0% 증가하여 A/P 증

가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를 생략한 두 번째 항등식으로 보면 비

율 A/E가 18.3% 증가하여 13.4% 증가한 E/P와 함께 A/P 증가를 양분하



제2장 조기퇴직의 증가  19

고 있다.

이제 기준연도를 2013년으로 바꾸어보자.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본 연

구가더욱관심을가지고있는기간은조기퇴직자수에급격한변화가발

생하기 직전인 2013년 이후이다. 2013∼2020년 동안 A/P는 41.6% 증가하

였는데, 이 기간 동안 E/P는 3.4% 증가한 데에 그친 반면, A/S와 A/E가

각각 40.6%와 36.9%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년퇴직자의 경우에 대해 유사한 분석을 반복한 것

과 크게 대비된다. <표 2-8>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 수(M)와

이의 인구 수에 대한 비율의 변화를 앞에서 본 항등식 우변의 변수들로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M/P는 2005∼20년 동안 13.1% 하락하

였는데, M/E와 M/S는 각각 23.3%와 15.1%로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하는경우M/P는 1.2% 증가하고 있으나, M/E는 오히

려 2.2%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조기퇴직에대한분석결과와크게

다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①조기퇴직자 급증 현상은 인구

변화를 고려한 조기퇴직률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②조기퇴직률 증가의 대부분은 취업자 또는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운데

<표 2-8> 정년퇴직자 수(M)와 각종 비율들(M/P, M/E, M/S) 및 그 변화

(단위:%, %포인트)

P,E(55～64세) M M/P M/E M/S

2005 237 5.6 9.5 9.2

2010 283 5.6 9.2 8.7

2013 284 4.8 7.5 7.8

2015 334 5.0 7.6 8.1

2020 392 4.9 7.3 7.8

2005～

2020

차이 155 -0.7 -2.2 -1.4

% 65.3 -13.1 -23.3 -15.1

2013～

2020

차이 107 0.1 -0.2 0.0

% 37.7 1.2 -2.2 0.4

주:여기서 P는 55∼64세 인구 수.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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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이다. 결국 조기퇴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인구 변화에 의한 것으

로 보기 어려우며주된일자리에서 조기에이탈하게 될가능성자체가증

가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제까지의 분석은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

런데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55∼64세인

데, 이들의 주된 일자리 이탈은 이보다 앞선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시점 이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조사시점에

서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석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표 2-9>에서 보듯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연령은 2005

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평균 49.4세이다. 이는 조사대상 연령인 55∼64

세의 평균인 59.5세보다 10년 정도 이전이다. 즉 분석대상 연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시기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정도 앞선다.

바꾸어 말하면,  및   가 발생한 시점 는 조사시점에서 대략 10년

이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표 2-9> 주된 일자리 이탈 연령

(단위:세, %)

평균

이직연령

주된 일자리 이탈 연령층 비율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전 체

2005 50.0 5.9 6.2 22.4 55.1 10.4 100.0

2010 49.3 7.3 6.1 24.1 53.7 8.8 100.0

2015 49.0 8.3 6.0 22.7 55.0 8.0 100.0

2020 49.4 6.8 7.7 22.0 51.2 12.2 100.0

2021 49.3 6.7 8.7 21.2 50.9 12.6 100.0

평균 49.4 7.0 6.4 23.1 53.9 9.5 100.0

주:단, 표에서 ‘평균’은 2005∼21년 평균을 말함.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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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2020년의 조사에서 수집된 와  자료는 2010년경에 발생한 사

건이므로, 이 변수들과 비교를 위한 해당 인구 수 나 취업자 수  자료

역시 2010년경의 자료여야 비교 분석에 있어 시점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반영한다면 분석대상 기간은 앞에서처럼 2005

∼20년이 아니라 1995∼2010년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2013년을 기

준으로 한 앞의 분석은 2003년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표 2-10>과 <표 2-11>은 이처럼 기준 시점을 앞의 분석보다 10년

앞당겨 연령집단별 인구의 수와 연령층별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표 2-10>에서 보듯이 1995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15세 이상 인구

는 716.6만 명 증가하여 2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동일 기간 동

안 45∼54세 인구는 무려 81.9% 증가하고 있다. 이는 45∼49세의 증가율

76.4%와도 관련이 깊으나, 50∼54세의 증가율이 88.3%로 높아 더욱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45∼54세가 15세 이상 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동일 기간 동안 6.7%포인트 증가하여 상승률이

50.0%에 이른다. 이러한 증가율 역시 45∼49세 비율의 증가율 45.5%보다

50∼54세 비율의 증가율 55.2%와 더욱 관련이 깊다.

이와 같은 변화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기간 동안 15세 이상 인구는 9.1% 증가하였는데,

45∼54세 인구는 33.8%, 50∼54세는 53.3%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

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45∼54세의 경우는 3.7%포

인트, 22.6% 증가하였고 50∼54세의 경우는 2.8%포인트, 40.5%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 수의 변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2-11>에서 보듯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95∼2010년 기간에 361.9만

명 증가하여 17.7%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45∼54세 취업자 수는 82.0%

증가하고 있고 50∼54세 취업자 증가율은 87.7%로 더욱 크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과 비교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기간 동안 15세 이상 취업자는 8.1% 증가하고 있는데, 45∼54세 취업

자는 37.5%, 이 가운데 50∼54세 취업자는 59.2%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15세 이상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45∼54세 취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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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5.5%포인트, 27.1% 증가하고 있고 50∼54세 취업자의 경우는

3.9%포인트, 47.2% 증가하고 있다.

<표 2-10> 연령집단별 인구 수와 비율

(단위:천명, %)

인구 수

(천 명)

비율

(15세 이상 인구 대비)

15세 이상 45～54세 45～49세 50～54세 45～54세 45～49세 50～54세

1995 33,659 4,500 2,411 2,089 13.4 7.2 6.2

2000 36,192 5,266 2,911 2,355 14.6 8.0 6.5

2003 37,410 6,120 3,555 2,565 16.4 9.5 6.9

2005 38,120 6,807 3,946 2,861 17.9 10.4 7.5

2010 40,825 8,187 4,254 3,933 20.1 10.4 9.6

1995～

2010

차이 7,166 3,687 1,843 1,844 6.7 3.3 3.4

% 21.3 81.9 76.4 88.3 50.0 45.5 55.2

2003～

2010

차이 3,415 2,067 699 1,368 3.7 0.9 2.8

% 9.1 33.8 19.7 53.3 22.6 9.7 40.5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2-11> 연령집단별 취업자 수와 비율

(단위:천명, %)

취업자 수

(천 명)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수 대비)

15세 이상 45～54세 45～49세 50～54세 45～54세 45～49세 50～54세

1995 20,414 3,416 1,864 1,552 16.7 9.1 7.6

2000 21,173 3,870 2,216 1,654 18.3 10.5 7.8

2003 22,222 4,523 2,693 1,830 20.4 12.1 8.2

2005 22,831 5,061 2,997 2,064 22.2 13.1 9.0

2010 24,033 6,218 3,305 2,913 25.9 13.8 12.1

1995～

2010

차이 3,619 2,802 1,441 1,361 9.1 4.6 4.5

% 17.7 82.0 77.3 87.7 54.6 50.6 59.4

2003～

2010

차이 1,811 1,695 612 1,083 5.5 1.6 3.9

% 8.1 37.5 22.7 59.2 27.1 13.5 47.2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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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15세 이상 인구 수(P), 취업자 수(E), 주된 일자리 퇴직자 수(S),

조기퇴직자 수(A)와 그 변화

(단위:천명)

P,E(15세 이상) P E S A

1995 33,659 20,414 2,566 244

2000 36,192 21,173 3,258 342

2003 37,410 22,222 3,643 323

2005 38,120 22,831 4,118 431

2010 40,825 24,033 4,997 622

1995～

2010

차이 7,166 3,619 2,431 378

% 21.3 17.7 94.7 155.0

2003～

2010

차이 3,415 1,811 1,353 299

% 9.1 8.1 37.1 92.8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2-13> 각종 비율들(A/P, E/P, S/E, A/S, A/E)과 그 변화(3)

(단위:%, %포인트)

P,E(15세 이상) A/P E/P S/E A/S A/E

1995 0.7 60.6 12.6 9.5 1.2

2000 0.9 58.5 15.4 10.5 1.6

2003 0.9 59.4 16.4 8.9 1.5

2005 1.1 59.9 18.0 10.5 1.9

2010 1.5 58.9 20.8 12.5 2.6

1995～

2010

차이 0.8 -1.8 8.2 2.9 1.4

% 110.2 -2.9 65.4 31.0 116.6

2003～

2010

차이 0.7 -0.5 4.4 3.6 1.1

% 76.6 -0.9 26.8 40.6 78.2

주: P는 15세 이상 인구 수.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인구 수와 취업자 수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항등식에

나타난 비율들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표 2-12>에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표 2-13>은 이를 바탕으로 항등식의 좌변과 우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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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수들의 값을 계산한 결과들이다. 항등식의 좌변에 있는 조기퇴직률,

즉 A/P의 변화율은 1995∼2010년 동안 110.2% 증가하였는데, 이는

65.4% 증가한 S/E와 31.0% 증가한 A/S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E/P는 오

히려 2.9% 하락하였다. S 변수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조기퇴직률의

110.2% 상승은 116.6%의 상승을 기록한 A/E의 상승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과 비교하더라도 그리

다르지 않다. 이 기간 동안 조기퇴직률 A/P는 76.6% 상승하였는데, 이는

78.2% 상승한A/E와 관련되어있다. 이 기간동안 E/P는오히려 0.9% 하

락하였다. 주된 일자리 이탈을 나타내는 변수 S를 개입시켜 보면, A/E의

이러한 증가는 40.6%에 이르는 A/S의 증가와 26.8%에 이르는 S/E의 증

가로 구성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제 인구의 기준을 15세 이상으로 하지 않고 45∼54세로 할 경우에도

이상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살펴보자. <표 2-14>는 항등식 분

석에 사용될 변수들의 기본적인 값들이다. <표 2-15>는 이 변수들을 사

용하여 항등식 좌변과 우변에 나타난 항들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45∼54세 인구에 대해 1995∼2010년 동안 40.2% 상승한 조기퇴직

률은 40.1% 상승한 A/E로 표현하거나 31.0% 상승한 A/S와 7.0% 상승한

<표 2-14> 45∼54세 인구 수(P), 취업자 수(E), 주된 일자리 퇴직자 수(S),

조기퇴직자 수(A)와 그 변화

(단위:천명)

P,E(45～54세) P E S A

1995 4,500 3,416 2,566 244

2000 5,266 3,870 3,258 342

2003 6,120 4,523 3,643 323

2005 6,807 5,061 4,118 431

2010 8,187 6,218 4,997 622

1995～

2010

차이 3,687 2,802 2,431 378

% 81.9 82.0 94.7 155.0

2003～

2010

차이 2,067 1,695 1,353 299

% 33.8 37.5 37.1 92.8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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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각종 비율들(A/P, E/P, S/E, A/S, A/E)과 그 변화

(단위:%, %포인트)

P,E(45～54세) A/P E/P S/E A/S A/E

1995 5.4 75.9 75.1 9.5 7.1

2000 6.5 73.5 84.2 10.5 8.8

2003 5.3 73.9 80.6 8.9 7.1

2005 6.3 74.3 81.4 10.5 8.5

2010 7.6 75.9 80.4 12.5 10.0

1995～

2010

차이 2.2 0.0 5.2 2.9 2.9

% 40.2 0.1 7.0 31.0 40.1

2003～

2010

차이 2.3 2.0 -0.2 3.6 2.9

% 44.1 2.8 -0.2 40.6 40.2

주: P는 45∼54세 인구 수.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2-16> 정년퇴직자 수(M)와 각종 비율들(M/P, M/E, M/S) 및 그 변화

(단위:%, %포인트)

P,E(45～54세) M M/P M/E M/S

1995 237 5.3 6.9 9.2

2000 283 5.4 7.3 8.7

2003 284 4.6 6.3 7.8

2005 334 4.9 6.6 8.1

2010 392 4.8 6.3 7.8

1995～

2010

차이 155 -0.5 -0.6 -1.4

% 65.3 -9.1 -9.2 -15.1

2003～

2010

차이 107 0.1 0.0 0.0

% 37.7 2.9 0.2 0.4

주: P는 45∼54세 인구 수.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S/E의 결합으로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반면 분석기간을본고가 특히 관

심을 가지는 2003∼10년으로 할 경우 44.1% 상승한 조기퇴직률 A/P는

40.2% 상승한 A/E로 달리 나타내거나 40.6%의 상승을 보인 A/S로도 표

현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S/E는 오히려 0.2% 하락하였으며, E/P는

2.8% 상승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퇴직자에 대해 유사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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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표 2-16>의 결과와 크게 대비된다.

요컨대 조기퇴직자 수의 증가, 특히 2013년 이후의 급증은 인구 증가를

통제한 조기퇴직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항

등관계에 있는 다른 변수들로 표현하더라도, 조기퇴직률의 증가는 취업

자나주된일자리이탈자등의변화에기인한 것이아니라 이들가운데서

조기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의 증가에 대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분석 대상이 되는 인구나 기간을 달리하

더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제3절 조기퇴직률 분해

1. 분해 모형

조기퇴직률의 변화는 해당 집단을 구성하는 인구의 세부 구성변화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예컨대 조기퇴직자를 구성하는 각 연령 해당자들

의 조기퇴직률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조기퇴직률이 낮은 연령의 구

성비가 하락하거나 조기퇴직률이 높은 연령의 구성비가 상승한다면 전체

조기퇴직률은 높아질 수 있다. 만약 조기퇴직률 증가의 상당 부분이 인구

구성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본 연구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제 조기퇴직률을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운데 조기퇴직자 수가 차지

하는 비율로 다시 정의하자. 이는 [그림 2-3]에 제시한 조기퇴직률 또는

조기퇴직자 비율과 일치하는 정의이다. 앞의 항등관계 분석에 사용하였

던 조기퇴직률은주된 일자리이탈자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대비비

율로 정의된 것이다. 인구 대비 비율로 정의하여 여기에서 실시하는 분석

을 반복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으나, 조기퇴직자 수의

급증이 인구변화에 의해초래된 것이아님이 확인된 상태에서굳이인구

에 대비한 조기퇴직률 정의를 사용할 필요는 크지 않다. 조기퇴직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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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된 일자리 이탈자에 대비하는 것이 더 낫다.

구체적으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된 일자리 이탈자 수를  라 하고

이들 가운데 조기퇴직자(early retirement) 수를 라 하면,  시점에서 조

기퇴직자의 비율, 즉 조기퇴직률  는 식 (2-3)과 같이 정의된다. 이는 예

컨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55∼64세 연령층 전체의 조기퇴직률

에 해당한다.

   

 
, (2-3)

이러한 중고령층 전체의 조기퇴직률은 이를 구성하는 개별 연령집단별

조기퇴직률의 가중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조기퇴직자가 여러 연령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로 나타낸다면,

  


      (2-4)

여기서    ≡  

 
,    ≡   

  

이제 조기퇴직률을 시간에 걸친 변화로 표현하고 이러한 변화를 분해

하여 보도록 하자. 즉 조기퇴직률의 시간에 걸친 변화  는, 시간의 이

산성하에서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2-5)

위 식의 우변 첫째항은 조기퇴직률을    시점에 고정시킬 경우

   시점과  시점 간에 주된 일자리 퇴직자(이탈자)의 연령구성 변화,

즉 로 인해 초래된 조기퇴직률의 변화를 측정한다. 마찬가지로 우변

둘째항은 연령구성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개별 연령집단들의 조기퇴직률

그 자체가 변화함으로 인한 조기퇴직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셋째항은 시

간의 이산성으로 인해 생겨난 오차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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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해 결과

이제 식 (2-5)의 좌변에있는 조기퇴직률의변화를우변의항들로 분해

한 결과를 실제 자료(data)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2-17>은 이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표는 연령층을 2세 단위로 구

분하여 각 세부 연령집단들의 조기퇴직률 변화를 우변에 있는 항들로 분

해한 결과와 이들을 종합한 결과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해당기간 동안 전체 조기퇴직률의 변화는 0.0294인

데, 이 가운데 식 (2-5)의 우변 첫째항에 해당하는 연령구성 변화에 의한

부분은 0.0002로 전체 조기퇴직률 변화의 0.7%에 불과하다. 반면 우변 둘

째항으로 표현한 세부 연령집단들의 조기퇴직률 그 자체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부분이 0.0300으로 101.7%를 차지한다. 100%를 초과하는 것은 오

차항의 방향이 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고가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요한 변수인 조기퇴직자

수와 조기퇴직률은 이를 구성하는 집단들의 구성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

이라기보다는, 개별 집단들의 조기퇴직률 자체의 상승에 의한 것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연령집단별 구성비율을 그린 [그림 2-6]과 연령집단

<표 2-17> 조기퇴직률 변화 분해 결과

분해

(2005～2020)

조기퇴직률

변화

첫째항

(연령구성 변화)

둘째항

(조기퇴직률 변화)

셋째항

(오차항)

전 체 0.0294 - - -

분해

결과

55～56세 0.0433 -0.0038 0.0086 -0.0017

57～58세 0.0229 -0.0028 0.0052 -0.0006

59～60세 0.0242 0.0069 0.0039 0.0016

61～62세 0.0338 0.0001 0.0073 0.0000

63～64세 0.0251 -0.0002 0.0049 -0.0001

전 체 0.0294 0.0002 0.0300 -0.0007

% 100.0 0.7 101.7 -2.4

주:이 표에 제시된 조기퇴직률 분해 결과인 우변의 세 항들은 합이 0.0295로, 이 표에

제시된 0.0294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에 의한 것임.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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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연령집단별 구성비율

(단위:%)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7] 연령집단별 조기퇴직률

(단위:%)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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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조기퇴직률을 그린 [그림 2-7]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연령

집단들의 구성비율은 별 추세 없이 변동하고 있는 반면, 그림에 제시한

각 연령집단들의 조기퇴직률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인다.

제4절 조기퇴직 해저드 분석

1. 추정량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인구 수의 변화나 취업자 수의 변화 또는

인구구성 변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조기퇴직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조기퇴직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보자. 흔

히 로 표현되는 위험함수 또는 해저드함수(hazard function)라고 불

리는 함수는  시점까지 근속한 근로자의 순간 퇴직률로 정의된다. 즉

  lim
→


Pr ≤  ≤   ∣  ≥ 
(2-6)

여기서 는 근속기간으로 흔히 생존시간으로 불린다. 생존시간  가

특정시점  이상일 확률을 생존함수  로 나타낸다. 즉   

  ≥  . 본고에서 말하는 순간 퇴직률은 흔히 순간 사망률로 언급되

며 로 나타낸다. 즉

  lim
→


Pr ≤  ≤  
(2-7)

이에 따라해저드함수 는 다음의 식과 같이  와 로 나타낼

수 있다.

  


(2-8)

그런데     ′이므로 해저드함수 는 다음과 같이 생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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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log  (2-9)

이로부터 우리는 조기퇴직 위험을 나타내는 해저드함수를 생존함수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기간 생존한 뒤 사망할 확률에 대한

분석은 생존함수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분석에 필요한

도구들 역시 생존분석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으므로 생존함수를 사용하

여 분석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본 연구 역시 생존함수를 사용

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생존함수를 추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크게 생존시간이

정해진 어떤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모수적으로 추정하는 방법과 이

러한 가정을 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존함수는

생존확률이나 생존율(survival probability)로 언급되기도 하고 이를 그림

으로 그려 생존곡선(survival curve)이라 부르기도 한다. 본 연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모수적 추정법인 Kaplan-Meier의 생존함수 추정량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 방법은 흔히 시간을 매우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 생존율을 계산한

다. 어떤  번째 구간의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 수(number of subjects at

risk)를  라 하고  번째 구간에서 사망자(조기퇴직자) 수를  라 하면,

Kaplan-Meier의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0)

이 추정량을 사용하여 생존곡선을 추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한가지는 조기퇴직이아닌이유로주된일자리에서이탈하게 되는문

제이다. 본고는 이를 이탈 관측시점까지 생존한 것으로 파악하고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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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결과

Kaplan-Meier의 추정량을 사용하여 추정한 생존곡선을 다음의 그림

들에 제시하였다. 모든 연도들에 대해 추정된 생존곡선을 제시할 수 있

겠으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2005년과 2012년 그리고 2019년에 대해

추정된 생존곡선만 그림에 제시하였다. [그림 2-8]은 2005년과 2012년의

생존곡선을 함께 제시한 것이고, [그림 2-9]는 2012년과 2019년의 생존곡

선을, 그리고 [그림 2-10]은 이들 세 시점의 생존곡선을 모두 제시한 것

이다. 이들 그림에서 보듯이 2005년의 생존곡선에 비해 2012년의 경우가,

그리고 2012년의 생존곡선보다 2019년의 경우가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2-8] 2005년과 2012년 생존함수 비교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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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012년과 2019년 생존함수 비교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0] 2005, 2012, 2019년 생존함수 비교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34   주된 일자리 중고령층 노동시장 연구

3. 검정 통계량

방금제시한세생존곡선들은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를보인다고 말할

수있을까? 이에 답하기위해서는 검정 통계량을사용한 검정이필요하다.

이러한 검정에 흔히 사용되는 통계량으로 로그순위(log-rank) 검정 통계

량과 윌콕슨(Wilcoxon) 통계량 그리고 우도비 검정 통계량(-2Log(LR))을

들 수 있다.

<표 2-18>은 이 세 검정 통계량을 모두 사용하여 과연 세 생존곡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이다. 이 표

에서 보듯이 모든 경우에서 p-값이 매우 작아 유의수준 1%에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1%의 유의수준에서 2005년의 생존곡

선에 비해 2012년의 생존곡선이, 그리고 2012년의 생존곡선에 비해 2019

년의 생존곡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조

기퇴직의 급증이 조기퇴직 위험의 지속적인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

는 중요한 결과이다.

<표 2-18> 생존함수 동일성 검정 결과

2005년과 2012년 비교 2012년과 2019년 비교 2005, 2012, 2019년 비교

Chi-Square p-값 Chi-Square p-값 Chi-Square p-값

Log-Rank 1,985 <.0001 19,885 <.0001 39,559 <.0001

Wilcoxon 68 <.0001 13,415 <.0001 16,965 <.0001

-2Log(LR) 765 <.0001 15,041 <.0001 25,928 <.0001

자료: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제5절 새로운 조기퇴직자 통계

1. 고령층 부가조사의 한계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관찰되고 있는 조기퇴직의 급격한 증가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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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분명한 사실(fact)인지 여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

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경제

활동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이다. 그런데 제2절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주된 일자리에대한이 조사에서조사가이루어지는시점과조

사하는 내용 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부연하

면 고령층 부가조사는 55세부터 79세까지 연령층을 대상으로 주된 일자

리, 즉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와 이유 등을 묻고 있다. 그런데 2021년 조사 결과 55∼64세

연령층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은 평균 49.3세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된 일자리 이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자료(data)를 얻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을 40대로 확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령층에 대한 부가조사에서 40

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고령층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보는 고령층을 55

∼64세로 정의할경우 현재의고령층이 10여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이

탈하던 당시에 대한 정보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고령층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에 있어 시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뿐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얻어진 자료(data)를 10여 년 전의 정보

가 아니라마치 현재 고령층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

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

대부분 이탈하였을 고령층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부가조사에서 주된 일

자리에서 평균적으로 이탈하는 49세를 전후한 연령층에 대해 조사하기도

어렵다.

현재 조사된 자료(data)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주된 일자리 이탈과 관련된

통계의 대표성, 특히 연령 대표성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고령층 부

가조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 따

라서 우리는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점을 충분히 인

식하고 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고령층 부가조사는 고

령층에 대한 조사 자료(data)가 매우 제한적이던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된

조사로서, 고령층에 대한 대표성 있는 주요 정보들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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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 전직(이전 일자리) 조기퇴직자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Nam(2021)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상조사에서 ‘이전 일자리’에 대한 조사에 주목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상조사에서 전에 수입을 목적으

로 하던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둔 이유 등에 대해 묻고 있

다. 응답항목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이유들1) 가운데 ‘명예․조기퇴직, 정

[그림 2-11] 조기퇴직자 수와 총이직자 수

(단위:천명)

자료:Nam(2021).

1) 2020년조사에서해당응답항목들은다음과같다. 1.개인․가족관련이유, 2.육아,

3.가사, 4.심신장애, 5.정년퇴직, 연로, 6.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7.직장

의 휴업, 폐업, 8.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9.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0.일

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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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고’라는 항목이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조기퇴직에 해당한다. 이에 착

안하여 그는 이 질문의 조기퇴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된 사람들을 조

기퇴직자로 파악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그는 새로운 통계를 얻기 위해 분석대상을 45∼54세 연령층 가운

데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조기퇴직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전 직장(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1년 이상인 경우들까지 분

석에 포함할 경우 중복에 따른 문제가 분석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분석대상자 연령을 45세부터 54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경활의 고령층 부가조사에 이미 보았듯이 55∼64세 연령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이 최근 49세 남짓한 정도이므로,

이를 전후한 연령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고

령층 부가조사는 54세 이하 연령을 고령층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고령층 부가조사는 정작 조사가 필요한 45∼54세에 대해서는 조사하

지 않고 있다.

[그림 2-12] 조기퇴직자 비율(조기퇴직자 수/이직자 총수)

(단위:%)

자료:Nam(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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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과 [그림 2-12]에서 보듯이, Nam(2021)이제시한새로운 통

계에서도 조기퇴직자 수와 조기퇴직자 비율이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

고 있다.

제6절 소 결

제2장은 최근 들어 한국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조기퇴직의 증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연임금계약에 의

한 임금연공성이 비교가능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한

국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이탈하는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현상은

예상하기 어려웠으나,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신호이다.

이러한 현상이 법이나 제도 또는 관행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조기퇴직의 급증이라는 현상이 과연 이에 영향

을 미칠 수있는여러 중요한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여전히굳건하게

존재하는 현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조기

퇴직 급증이라는 현상이 초래된 것이라면, 조기퇴직의 문제보다는 그러

한 요인들에 대해 연구를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퇴직의 증가라는 노동시장

의 새로운 현상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변화에 초점을 맞

추었다. 특히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중고령층 인구 규모를 크게 증가시

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기퇴직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 주된 일자리

에서 이탈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조기퇴직에 해당되는 사람의 비율에 아

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중고령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조

기퇴직자의 급증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조

기퇴직이 증가하는지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조기퇴직자 수를 인구

수에 대비한 조기퇴직자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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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인구 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전체로 파악할 수도 있고 조기퇴직이 주로 발생하는

해당 인구의 수로 정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우들 모두에 대

해 조기퇴직자의 인구 대비 비율을 구하여 보았다. 그 결과, 조기퇴직은

인구 변화를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data)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55∼64

세를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 이탈과 조기퇴직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분석

하고 있는데, 조사 시점과 조기퇴직 시점 간의 간극이 매우 크다는 문제

점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조기퇴직 증가는 사라지

지 않고 굳건하게 존재하는 현상임도 확인하였다. 부연하면, 55∼64세를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에 대해 예컨대 2020년 5월에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때가 49.3세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10년 이상의 차이를 감안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10년 전의 관련 통계들을 사용하여 유사한 분석을 반복하였는

데, 여기에서도 조기퇴직은 여전히 강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인구 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조기퇴직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볼

수도 있겠으나, 취업자 수나 주된 일자리 이탈자 수에 대비할 경우에 대

해서도 생각해볼 수있다. 이에대해살펴보기 위해 본연구는 인구 대비

조기퇴직자 비율의 변화를 항등관계에 있는 다른 변수들의 변화로 바꾸

어 표현한 뒤, 이러한 변수들의 변화율을 측정하여 보았다. 이러한 변수

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취업자 수 대비 조기퇴직자 수 비율의 변화이

다. 그 결과, 인구 대비 조기퇴직 비율의 증가는 조기퇴직과 직접적인 관

계가 없는 변수들의 변화가 아니라, 조기퇴직의 직접적인 변화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의 변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제2장은 인구 대비 조기퇴직률의 급증이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집단의 구성변화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즉

55∼64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기퇴직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결과는 55∼64세를 구성하는 세부 연령층들의 조기퇴직률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조기퇴직률이 높은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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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태의 구성변화로 초래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전체 조기퇴직률의 변화를 세부

연령집단들의 조기퇴직률 자체의 변화에 의한 부분과 이들 세부 연령집

단의 구성변화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

여 실제 자료(data)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55∼64세 조기퇴직률의 증가

는 세부 연령집단들의 구성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부 연령집단들의

조기퇴직률 자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들을 통해, 본고는 조기퇴직의 증가가 단순히 전체 인구의

변화나 고령화에 따른 중고령층 인구 증가 또는 세부 인구집단들의 구성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조기퇴직률의 변화는 이들 여러 요

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기퇴직이라 함은,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에서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에 의해 조기에 퇴직한 것을 의미한다. 즉

계속 근무하고 있던 일자리에서 이탈(퇴직)하는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이탈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그 일자리에서 생존하

고 있음을 조건부로 곧 이어 이탈(사망)하게 될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곧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이

를 통해 조기퇴직의 변화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특히 중

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고려하지 못하였던, 그 일자리

에서 생존(근무)한 기간을 생존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비모수 추정법인 Kaplan-Meier 추정량을 사용하

여 생존곡선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생존곡선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낮

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추정된 생존곡선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정한 결과, 흔히 사용되는 세 가지 검정

법모두에서 크게유의한 결과를얻었다. 조기퇴직 위험이최근들어 체계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생존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결국 조기

퇴직의 증가는 한국 노동시장에 등장한 새롭고도 분명한 사실(fact)이다.

다만 본고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data)가 55∼64세 연령층의 주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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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조기퇴직에 대한 자료인데,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이보다 10년

정도 앞선 49세 남짓한 정도에 불과하다. 즉 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자료

는 이미 10년 이상 이전의 정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조사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서 조기퇴직과 관련된 통계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상조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한 연구에 의해 밝혀져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새로이 산출된 통계에서도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현상은

여전히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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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된 일자리 이탈과 빈곤 동학

제1절 들어가며

생애에 걸쳐 가장 오랫동안 일하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

리의 소중함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소중한 정도

는 개인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이연계약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임금 이연성의 정도도 매우 크다. 이러한 연공임금제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제도가 가지는 경직성으로 인해 시대나 상황의 변

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고속 성

장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연공성이 강한 이연임금계약은 성실근로와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이

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직적 임금체계는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임금의 강한 연공성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

고령 근로자들의 주된 일자리 가치를 더욱 높이는 반면, 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많은 중요한 변화

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당연히 중고령 근로자들과 가장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탈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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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근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

는 사실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제3장은 먼저 주된 일자리 이탈을 전후하여 이들

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관찰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이탈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

는 경제활동상태에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년간에 걸쳐

분석한다. 이탈 전후 경제활동상태 추적관찰을 통한 고용의 양적 측면뿐

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며, 나아가 최저임

금 미만 여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3장은 이처럼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근로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를 이탈 전후에 걸쳐 분석함으로써, 가구원의

주된 일자리 이탈과 가구소득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된 일자리 이탈이 가구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 분석할 수 있다.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구원의 주된 일자리 이탈은 가구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크다. 이는 노인빈곤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다.

제3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상에서 주된 일자리 이탈 근로자와 이들의 추적관찰에 대해 살펴보고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할 자료에 대해 언급한다. 제3절은 주된 일자리 이탈

자의 이탈 전후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추적관찰하여 분석한다. 고용의 질

적인 측면과 최저임금 미만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4절은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 및 빈곤 전락 여부에 대해

동태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제5절은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고 제3

장을 마무리한다.

제2절 자료(data)

우리나라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가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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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이다. 이 조사는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 조사는

제2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5월 만 55∼7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령층’ 부가조사를 실시는데, 여기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직

장)”에 대해 질문을 한다. 우리는 이를 생애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

자리또는직장으로 파악할 수있고이를 ‘주된 일자리’로정의할수 있다.

이 고령층 부가조사는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직장)’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들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이 부가조사는 그 일자리에서 근

속기간, 지금도 근무하는지 여부, 그만둘 당시 나이, 그만둘 당시 근로형

태, 업종, 직종, 그만둔 주된 이유 등을 질문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동일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다

면, 우리는 이 조사의 경상조사와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특성과 이후 상태들에 대해 추적관찰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인 식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개인이

아니라 특정 코호트(cohort)에 대해 추적하는 등과 같은 제한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의 지속적인 교체로 장기

간에 걸친 추적관찰에 한계가 있다.

동일한 개인에 대한 장기 추적을 위해서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이러

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2021년에 24차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23차 조사 자료까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조사는 동일한 개인

과 가구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패널조사이므로, 추적관찰 및

분석에 아주 적합하다.

특히 KLIPS는 2015년 제18차 조사에서 장년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

는데, 여기서 만 50∼74세를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하였던

일 가운데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으며, 그만두었

다면 그만둘 당시의 사업체 특성과 일자리 특성, 월평균 임금 또는 소득,

정년 유무, 그만둔 이유 등을 묻고 있다. 아울러 은퇴 및 은퇴 관련사항들

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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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KLIPS의 2015년의장년부가조사결과를 2015년의경상조사및

인접한 여러해 동안의자료들과 병합하여분석하면, 주된일자리이탈전

후에대한추적관찰이가능하며 다양한새로운정보를추출할 수있다. 구

체적으로 KLIPS의 2015년 장년 부가조사 자료 및 관련 자료들을 병합하

여 사용하면, 2014년이나 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개인을 찾을

수 있고 이들의 주된 일자리 이탈 전과 후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5년의 KLIPS 장년 부가조사 자료는 본 연구에 매우 유용하

다. 본고는 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여기에 다른 조사 차수의 KLIPS 경

상조사 자료들을 결합하여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개인에 대한 조사 자

료뿐만 아니라 가구에 대한 자료들을 결합하면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속

한 가구의 소득 및 이의 시간에 걸친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5년에 실시한 장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

여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근로자들을 식별한다. 이 부가조사 자료는

2015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였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2014년과 그 이전에 이탈한 경우들과 달리 2015년에

이탈한 경우에 대해서는 1월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이탈한 근로

자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이 과연 2015년을 대표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과 2103년 그리고 2012년

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경우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 경

우 특정 연도만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성 문제를 줄일 수

있고분석에 사용할수 있는 표본을보다많이확보할수있다. 아울러근

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만 분석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제3절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 노동시장 상태 추적

1. 기존 연구

주지하다시피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들의 대규모 은퇴로 인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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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중고령층 노동시장은 격변의 와중에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지 않은 분석결과를 현재의 노동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및 이로부터 이탈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기존 연구들에 대한 고찰은 최근의 변

화를 반영하고 있는 연구들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미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년 5월 55∼

79세를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직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므로 주된 일자리 및 이로부

터 이탈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남재량(2019)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의 기간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와 경상조사 자

료를 결합하여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특성을 분석하고 주된 일자리 계속

근무자와 이탈자의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특히 그는 55∼64세를 대상으

로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경제활동상태를 동일 코호트에 대해 추적관찰

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일자리 이탈자 전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주된 일

자리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남재량(2019)은 주된 일자리 5년 이상 근속자가 주

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지 1년 이하일 경우 해당 연령층 인구에서 취업자

가 차지하는 비율, 즉 고용률은 크게 감소하며, 실업자 비율과 비경활 비

율이 크게 증가함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노동시장 고용지표들은 주된

일자리 이탈 후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상당한 정도로 회복되고 있음도 알

아내었다.

반면 남재량(2020a)은 2015년에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장년 부가

조사 및 경상조사 자료를 이웃한 여러 경상조사 자료들과 결합하여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근로소득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주로 2014년에 주된 일자리를 이탈한 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는 주된 일자리 이탈과 함께 고용의 양적 지표

들이 크게 악화되며 이러한 지표들은 시간이 4년 정도 경과하더라도 회

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찾아내었다. 주된 일

자리이탈자는 고용의 질에 있어서도해당연령층전체의경우에 비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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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모습을 보였다.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이탈 후 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들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주된 일자리

이탈과 더불어 그리고 이후 한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남재량(2020b)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가

구원으로있는가구의소득분배상태변화및빈곤에대한동학(dynamics)

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2014년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소득 하위 2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이 이탈 직전 10% 남짓

한 수준에서 이탈과 더불어 20%를 넘었으며, 그다음해에 25%를 넘고 있

음을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주된 일자리 이탈가구들 가운데 빈곤에 처하

게 되는 가구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구체적으

로 주된 일자리 이탈가구의 이탈 이전빈곤율은 경제 전체 빈곤율의절반

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탈 후 2년이 지나면 이탈가구의 빈곤율은

20%를 넘고 있다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뿐만 아니라 2013년과 2012년

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근로자들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존 연

구들과 유사한 분석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 제시되고 있는

결과들이 매우 중요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들이 도출되는지

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존중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 주된 일자리 이탈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보다 2012∼2014년 이

탈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할 경우 경기변동 등에 따른 특정 연도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고, 표본을 보다 많이 확보하게 됨에 따라 추

정에 따른 표준오차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의 변화

가. 경제활동상태

<표 3-1>은 주된 일자리 이탈 시점을 기준으로 이탈 2년 전과 이탈 6

년 후까지 이탈자들을 추적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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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것이다. 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2년에 주된 일

자리에서 이탈한근로자에 대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추적하였고, 2013

년 및 2014년 이탈자에 대해서는 각각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및 2012년

부터 2020년까지 추적관찰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였다. <표

3-1>에 제시한 결과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이탈 시점을 기준으로 일치시

켜 정리한 것이다. [그림 3-1]은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표 3-1>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2012∼2014년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경제활

동상태는 이탈과 더불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탈 직전까

지 90%를 상회하던 취업자 비율이 이탈과 함께 60% 남짓한 수준으로 하

락하며 이탈 1년 후에 이르면 23.9%에 불과하다.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취업자 비율은 회복세를 보이나, 이탈 6년 후에도 취업자 비율은

5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문다.

이탈자 집단의 비경활 비율은 [그림 3-1]에서 보듯이 취업자 비율과 거

의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탈 1년 전 10%에도 미치지 못하

였던 비경활 비율이 이탈과 더불어 35%를 넘고 있으며 이탈 1년 후

67.2%까지 상승한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경활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이탈 6년 후에도 50%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업자 비율은 이탈 1년 전 1.4%에서 이탈과 함께 3.5%로 상승하며,

이탈 1년 후 8.9%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낮아져 이탈 4년 후면 미미한 수

<표 3-1> 경제활동상태

(단위:%)

이탈

2년 전

이탈

1년 전

이탈

시점

이탈

1년 후

이탈

2년 후

이탈

3년 후

이탈

4년 후

이탈

5년 후

이탈

6년 후

취업자 비율 92.0 90.4 61.3 23.9 33.0 43.1 46.7 49.6 48.9

실업자 비율 0.8 1.4 3.5 8.9 4.9 2.9 0.8 1.0 2.3

비경활 비율 7.2 8.2 35.2 67.2 62.1 54.0 52.5 49.3 48.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주된 일자리 이탈 시점을 포함하여 그 이전 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가 반드시 취

업상태인 것은 아님.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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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경제활동상태

주:주된 일자리 이탈 시점을 포함하여 그 이전 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가 반드시 취

업상태인 것은 아님.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준에 불과해진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 경제활동상태를 추적관찰

하여 분석한 결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본고와

동일하게 KLIPS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2014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

탈한 경우들만 대상으로 분석한 남재량(2020a)에서 하락하였던 취업자

비율은 이후 점차 회복되어 이탈 4년 후 40% 남짓한 정도로 다시 상승하

였으며, 높아졌던 비경활 비율은 6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업자 비율과 비경활 비율은 이탈 4년 후부터

모두 50%에 근접하고 있고 이탈 5년 후부터 5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즉 2014년 이탈자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결과는 본연구의경우에비해노동시장의양적 고용 성과를 과소 평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나. 종사상의 지위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종사상의 지위로 살펴보기 위해 <표 3-2>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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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그림 3-2]는 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표와 그림에서 보

듯이 주된 일자리 이탈 1년 전 50%에 육박하였던 상용직 종사자의 비율

이 이탈과 더불어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탈 1년 후 35%에도 미치지 못하

는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탈 3년 후 상용직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

는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회복하고 있지만, 이탈 5∼6년 후에도

35% 수준에 그칠 뿐이다. 즉 종사상의 지위로 볼 때 주된 일자리 이탈은

고용의 질을 크게 악화시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회복되는 정도

는 미약한 수준에 그친다.

<표 3-2> 종사상의 지위

(단위:%)

이탈

2년 전

이탈

1년 전

이탈

시점

이탈

1년 후

이탈

2년 후

이탈

3년 후

이탈

4년 후

이탈

5년 후

이탈

6년 후

상용직 49.7 49.2 42.2 33.5 36.5 29.0 31.0 35.4 35.6

임시직 11.1 13.2 13.6 18.1 20.3 26.2 22.8 22.6 18.9

일용직 8.9 8.1 9.9 9.1 11.2 13.4 15.3 13.5 12.3

자영업자 22.4 21.4 28.1 25.5 24.6 25.4 24.1 22.8 26.2

무급가족종사자 7.9 8.1 6.2 13.7 7.4 6.1 6.7 5.7 7.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2] 종사상의 지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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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형태

<표 3-3>은 고용의 질을 근로의 형태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3]은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정규직 비율은 주된 일자리 이탈 1년 후 급속히 낮

아진다. 이탈 연도에도 65%에 육박하였던 정규직 비율이 이탈 1년 후

50% 아래로 떨어지며 이탈 5년 후 33%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6년이 지

나면 40%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근로의 형태로 파악한

고용의 질은 이탈과 더불어 급속히 악화되었다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빠지며 이후 회복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

<표 3-3> 근로형태 비율

(단위:%)

이탈

2년 전

이탈

1년 전

이탈

시점

이탈

1년 후

이탈

2년 후

이탈

3년 후

이탈

4년 후

이탈

5년 후

이탈

6년 후

정규직 64.7 61.9 64.5 48.1 37.8 35.6 36.1 33.4 40.8

비정규직 35.3 38.1 35.5 51.9 62.2 64.4 63.9 66.6 59.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3] 근로형태 비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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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로시간

<표 3-4>와 [그림 3-4]는 이탈 당시 및 이를 전후한 시기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근로시간은 이탈 3년 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이탈 6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탈 2년 후 근로시간은 48시간 수준으로 전 연도에 비해 1시간 이상 증

가1)하지만 이탈 6년 후가 되면 42시간 남짓한 수준으로 하락하여 이 기

간 동안 6시간가량 크게 줄어든다.

주된 일자리 이탈 전 근로시간 변화를 보면, 이탈 1년 전 근로시간이

이탈 2년 전에 비해 1.7시간이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탈과

<표 3-4> 근로시간

이탈

2년 전

이탈

1년 전

이탈

시점

이탈

1년 후

이탈

2년 후

이탈

3년 후

이탈

4년 후

이탈

5년 후

이탈

6년 후

주당 평균

근로시간
48.2 46.5 47.2 46.8 48.2 47.1 43.4 43.8 42.3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4]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1) 1.4시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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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이후 2년 동안 근로

시간은 그리 큰 변화 없이 47시간을 중심으로 오르내린다. 그러다가 이탈

2년 후에이르면 오히려 전년도에비해 1시간 이상상승하는 특이한모습

을 보인다.

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주된 일자리 이탈 직전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표

3-5>와 [그림 3-5]에서 보듯이 10%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이탈과 더불어

20%를 넘는 수준으로 두 배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한다. 이후 이탈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단기적인 오르내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추세

를 보여 이탈 6년 후 미만율은 40%를 넘게 된다.

<표 3-5>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단위:%)

이탈

2년 전

이탈

1년 전

이탈

시점

이탈

1년 후

이탈

2년 후

이탈

3년 후

이탈

4년 후

이탈

5년 후

이탈

6년 후

미만 근로자 17.7 9.7 21.7 19.9 29.9 28.5 28.6 39.0 40.9

이상 근로자 82.3 90.3 78.3 80.1 70.1 71.5 71.4 61.0 59.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5]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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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하

락이이탈직후 최저임금미만근로자비율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탈 5년 이후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증

가는 당시 최저임금 수준의 급격한 상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제4절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 및 빈곤 동학

1. 소득분배 상태 변화

이제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속한 가구인 ‘이탈가구’의 소득분배 상태

및 그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표 3-6>과 <표 3-7>은 소득을 10분위로

구분하여 이탈가구가 각 분위에 속하는 비율을 각각 총소득과 경상소득

<표 3-6> 소득 10분위 비율:총소득 기준

(단위:%)

총소득
이탈

3년 전

이탈

2년 전

이 탈

1년 전

이탈

시점

이탈

1년 후

이탈

2년 후

이탈

3년 후

이탈

4년 후

이탈

5년 후

1분위 3.4 3.1 5.1 4.2 6.9 10.4 8.3 11.3 11.1

2분위 3.7 2.8 3.3 4.3 7.5 11.6 11.3 15.2 12.5

3분위 6.1 10.7 9.8 8.2 13.6 10.6 9.7 6.6 6.8

4분위 9.0 7.8 10.9 9.7 9.4 11.4 8.8 11.5 9.4

5분위 10.3 13.3 8.2 8.7 8.3 10.0 13.5 8.9 8.9

6분위 12.2 11.0 9.6 10.5 8.3 7.8 13.1 11.7 11.3

7분위 13.6 8.5 12.7 11.9 7.2 11.7 6.6 9.1 8.9

8분위 15.6 16.0 13.0 12.5 10.4 10.1 12.3 8.1 13.0

9분위 14.8 10.6 13.5 13.0 12.7 8.1 8.8 8.3 10.6

10분위 11.4 16.3 13.8 17.0 15.8 8.3 7.6 9.3 7.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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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3-6]과 [그림 3-7]은 이탈가구가 소득

하위 1분위와 2분위에 속하는 비율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표 3-7> 소득 10분위 비율:경상소득 기준

(단위:%)

경상소득
이탈

3년 전

이탈

2년 전

이탈

1년 전

이탈

시점

이탈

1년 후

이탈

2년 후

이탈

3년 후

이탈

4년 후

이탈

5년 후

1분위 4.0 2.7 5.1 4.9 6.4 9.0 10.2 6.8 4.3

2분위 4.9 3.3 5.0 7.9 13.0 13.4 13.5 16.6 15.5

3분위 6.1 10.7 9.9 9.3 11.7 12.8 6.4 5.9 10.4

4분위 7.7 9.6 13.4 9.8 7.1 10.0 9.3 9.7 11.8

5분위 12.0 10.6 8.1 10.6 14.7 8.3 11.2 11.5 7.7

6분위 11.0 9.1 9.2 9.3 6.8 11.7 12.4 12.3 12.4

7분위 14.2 11.5 13.0 13.3 8.1 6.4 7.6 9.3 8.5

8분위 12.1 15.0 11.4 11.5 15.0 9.4 9.5 9.7 12.9

9분위 14.6 12.3 13.9 11.0 11.7 9.1 12.7 9.4 7.1

10분위 13.4 15.1 11.1 12.4 5.6 9.9 7.2 8.8 9.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6] 소득 1분위와 2분위 비율:총소득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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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소득 1분위와 2분위 비율:경상소득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이들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이탈가구가 소득 2분위 이하에 속하는 비

율이 주된 일자리 이탈과 함께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총소득과 경상소득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든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상소득의 경우 이탈가구

가 1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이탈 4년 후에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2. 빈곤 동학

소득분배 상태의 악화는 가구의 빈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

성이 크다.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탈가구가 소득 10분위 가운데 하

위 1분위와 2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은 이탈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표 3-8>과 <표 3-9>는 주된 일자리 이탈가구원의 존재 여부를 기준

으로 구분한 이탈가구와 비이탈가구가 각각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비율,

즉 빈곤율을 각각 총소득과 경상소득을 사용하여 구한 결과를 제시한 것

이다. [그림 3-8]과 [그림 3-9]는 이들을 각각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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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이탈가구의 빈곤율이 이탈과 더불어 급격

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된 일자리 이

탈 직전 시점의 이탈가구 빈곤율은 4.6%에 불과하였으나, 이탈과 더불어

빈곤율은 8.3%로 급등하며 이탈 4년 후 18.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

다가 이후 비이탈가구의 빈곤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

한 변화로 인해 비이탈가구의 빈곤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던 이탈가구의

빈곤율은 이탈 1년 후부터 더 높아지게 된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탈가구의 빈곤율 역시 이탈 직전의

4.5%에서 이탈과 함께 9.4%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후에도 이탈

가구의 빈곤율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이탈 4년후 18.7%를기록한다. 이

로 인해 비이탈가구 빈곤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이탈가구 빈곤

율은 이탈 1년 후부터 비이탈가구의 빈곤율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

도이며, 이탈 3년 후가되면 비이탈가구 빈곤율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다

만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지 5년 후가 되면 이탈가구의 빈곤율은 하락

하여 비이탈가구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3-8> 빈곤율:총소득 기준

(단위:%)

이탈

3년 전

이탈

2년 전

이탈

1년 전

이탈

시점

이탈

1년 후

이탈

2년 후

이탈

3년 후

이탈

4년 후

이탈

5년 후

이탈가구 4.1 4.8 4.6 8.3 11.6 13.8 17.6 18.2 14.2

비이탈가구 11.7 11.1 10.5 10.0 11.3 12.8 14.1 14.1 13.8

전 체 11.6 11.0 10.4 10.0 11.3 12.8 14.2 14.2 13.8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3-9>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단위:%)

이탈

3년 전

이탈

2년 전

이탈

1년 전

이탈

시점

이탈

1년 후

이탈

2년 후

이탈

3년 후

이탈

4년 후

이탈

5년 후

이탈가구 4.6 5.5 4.5 9.4 12.2 13.9 18.1 18.7 16.4

비이탈가구 12.6 12.0 11.3 11.0 12.5 14.2 15.4 15.6 15.5

전 체 12.5 11.9 11.2 11.0 12.5 14.2 15.5 15.6 15.5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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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빈곤율:총소득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9]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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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 결

제3장은 고령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탈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비교 가능한 국가들 가운데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강할뿐만 아니라고령화또한가장 급속하게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서 정년퇴직이 아니라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최근의 현상은 주된 일자리

와 이로부터 이탈 과정 및 이탈 이후 이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한다.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이탈이 시작된 지

이미오래되었고향후 훨씬 더많은이탈이예상되는 상태에서이에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개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일자리 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통계는 통

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경상조사뿐만

아니라 매년 5월에 실시되는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함께 결합하여 사

용하면 주된 일자리 이탈에 대한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

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표본의 지속적인 교체와 동일한 개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의 제한적인제공등과같은 문제는코호트분석을비

롯한 극히 제한적인 분석만 가능케 한다.

제3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

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조사는 패널조사로서

동일한 개체에 대해 매년 반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경

제주체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이 가능하다. 1998년의 1차 조사

를 시작으로 2021년 24차 조사까지 완료되었고, 2021년 현재 23차 조사

자료까지 가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조사 결과들은 이 조사가 제공하

는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실제 2015년 실시된 장년 부가조사 자료

를 당해 경상조사 및 이웃한 경상조사 자료들과 결합하면 KLIPS는 본고

가 분석하고자 하는 바를 대부분 충족시킨다.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에 대해 추적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라 이들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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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이탈 직전 90%를 상회하던 취업자 비율

은 이탈과 더불어 60% 남짓한 수준으로 하락하며 이탈 1년 후가 되면

25% 아래로 하락한다. 이후 취업자 비율은 다시 높아지지만 이탈한 지 6

년이 지나도 50%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비경활

비율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이탈 연도에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

졌다가 이후 하락하여 5년이 지나면 5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취업자 비율과 비경활 비율은 거의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

이고 있어서 취업상태에서 이탈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비경제활동상태

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양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크게

악화되고 있었다. 종사상의 지위로 보면, 50%에 이르던 상용직의 비율이

이탈과 함께 40% 남짓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이탈 3년 후 30% 수준 아래

로 떨어졌다가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근로의 형태로

살펴보면, 정규직 비율이 주된 일자리 이탈 시점에서 65%에 가까웠으나

이탈 1년 후 50% 아래로 하락하며 이탈 5년 후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이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로시간은 주된 일자리 이탈 1년 전에 상당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

이는데, 이탈 2년 후에는 이탈 1년 후보다 근로시간이 더 증가한다. 그러

나 이탈 3년 후부터근로시간은 감소하기시작하여 이탈 2년 후 48시간에

서 이탈 6년 후 42시간으로 하락한다.

임금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고용의 질 악화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이탈 직전 10%에 못 미치던 수준에

서 이탈과 더불어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며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이탈 6년 후 40%를 넘어서고 있다.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속한 가구를 식별하여 이를 이웃한 KLIPS 경상

조사 자료들과 결합하면 이탈자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총소득과 경상소득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주된 일자리 이

탈과더불어소득 10분위가운데 하위 1분위와 2분위에속하는비율이급

증한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1∼2분위 소득에 속하는 비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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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과 더불어 상승하며 이탈 3년 후까지 크게 높아진다. 경상소득의 경우

동일 기간에서 이 비율은 마찬가지로 높아진다. 다만 이탈 4년 후 이 비

율은 하락한다.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소득분배 상태의 악화는 빈곤 전락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실제로 이탈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이탈가구

원이 없는 비이탈가구의 경우에 비해, 이탈 이전에 매우 낮았으나 이탈

이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탈 5년 후에 이르면 비이탈

가구의 빈곤율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한다.

결국 주된 일자리 이탈자는 이탈에 따라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서 열

악한 상태에 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

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탈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이

들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 악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소득 2분위 이하에

속하는 비율이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라 크게 높아지고빈곤율역시급격

히 상승하였다.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생애에 걸친 소득

스무딩(smoothing)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알려주는 결과이

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 이탈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거나 이탈 이후 노동시장에 새로운 형태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된 일자리 이탈과 이에 따른 급

작스러운 변화는 주로 이연임금계약과 임금의 강한 연공성이라는 고속성

장 시대에 구축된 제도가 저성장 고령화로 요약되는 현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의 유연화를 대가로 추가적인 고용을 얻을 수 있다면 시대와 제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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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가 고령 노동에 미친 영향

제1절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인 2.1명을 하회하다 최근에는 1

이하로 떨어졌다(김선빈 외, 2021: 134).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명으로 처음으로 0.9명 아래로 떨어졌고,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유례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대수명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

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25년 만에 고령사

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속도는 고령화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 여타의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이다.

35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다른 선진국들보다 매우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10년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

다(김선빈 외, 2021: 134). 앞으로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간 고령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

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해 왔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년연장을 비롯해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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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정책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이와같은정책들중 일부는 2010년중반 이후에도입되면서 고령 노동시

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고령 노동시장에서 유의미한 변화들은 주로

2014년을 전후로 발견된다. 조기퇴직자 수도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

다. 2006년 50세였던 평균 퇴직연령은 꾸준히 감소해 2014년에는 49.4세

까지 떨어졌고 2015년에는 49.0세로 크게 하락했다.

2014년 전후로 관측되는 급격한 고령 노동시장의 변화는 당시 크게 개

편된 조세와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 관련 정책

중에서 노동시장 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제도로 근로

장려세제가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는 2012년까지는 자녀

수에 따라 지급규모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산정방식

은 노인 빈곤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2013년

산정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전과는 달리 가구형태를 가구원이 1

명인 단독가구와 2명 이상인 가족가구로 구분하고 소득 요건과 최대지급

액 등을 가구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단독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추가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어 60세 이상의 고

령 인구에게만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이와 같은 근로장려세제의 개편은

여러 실증분석 문헌에서 당시 고령인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재정 관련 정책 중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이 고령층의 노동공급과 저축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4년 개편된 기초연금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

전지출 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일인당 월 9.9만 원을 지급하면서 노인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었다. 이

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지급대상은 기

초노령연금과 동일했지만 일인당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1.8배 인상했

다. 일인당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당 연령층의 노동공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학효․김홍균(2021)에서 2014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이 만 65～70세 고령층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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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2.8%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와 같이 고령 노동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노동시장 정책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근로장려세제의 개편과 기초연금의

확대는 고령층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산정방식 개편이 고령 노

동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도들이 연령에 따라 정책대상

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활용한다. 과거에 사용되

던 중첩세대 모형은 연령 간의 이질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연령 내의 이

질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같은 연령 내에서는 최적 의사결정

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이질적 경제주

체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한다. 이모형은 경제주체들이노동생산

성 충격에 직면하기 때문에 같은 연령 내에서도 노동소득이 달라진다. 여

기에 불완전 시장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생산성 충격에 대한 보험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차입제약을 도입하면 앞으로 노동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동기가 발생한다. 노

동생산성 충격과 불완전 시장, 차입제약 조건 등이 결합되어 같은 세대 내

에서도 소득과 자산이 달라지게 되고, 과거 노동생산성 충격의 역사에 따

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득과 자산 분포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갖는 모형에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를 도입

해 각각의 정책변화가 개별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저축, 노동공급 의사결

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이와 같은 모형의 장

점 중 하나는 자본과 노동, 생산 등을 경제 전체로 집계하기 때문에 각종

거시경제 변수들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총자본과 총노동의

상대적 변화는 이자율과 임금 수준 같은 가격변수에 영향을 준다. 가격변

수의 변화가 다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일반균형을 고

려함으로써 정책변화뿐만 아니라 가격변화까지 고려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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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세대 모형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를 도입

하여 각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기준경제는 새로운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제도가 정착된 2015년을 기

준으로 설정한다. 두 제도가 65세 이상 고령층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서 비교한다. 기초연금의 효과는 기

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제와 비교하고, 근로장려금의 경우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제와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을 중단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고용률은 성별과 가구형태

에 따라 12～15%포인트 정도 상승한다. 단독가구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

률이 모두 10%포인트 이상 상승한다. 가족가구에서 남성 고용률은 15%

포인트 상승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1%포인트 정도 하락한다. 65세 이상

인구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을 중단하게 되면 감소한 가처분소득을 보전

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늘리게 된다. 가족가구는 남녀가 모두 노동공급을

하고가구단위로소비와저축을 하기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더높은남성

가구원 위주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전일제(full-time) 비중의 변화를 살

펴보면 단독가구는 고용률이 증가하는 원인과 같은 이유로 비슷하게 증

가한다. 단독가구에서는 남녀 모두 전일제(full-time)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나 가족가구의 전일제(full-time) 비중 변화는 고용률과 다르다. 가족

가구남성의전일제(full-time) 비중은오히려소폭 감소하는반면 여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은 크게 증가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근로장려금

때문에 나타난다. 단독가구는 소득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있더라도 감소한 가처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공급 여부와 노동시간

을 모두 늘려야 한다. 반면, 가족가구는 소득원이 두 명이고, 맞벌이 여부

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가족가구는 노동공

급과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요건

을 맞추면서이 둘을조정하기 때문에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비중이

다르게 움직인다.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중단하는 경우를 살펴

보자. 가족가구는 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령층 노동의 변화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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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에서만 나타난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면 남녀의 고용률이

1～2%포인트 정도 감소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근로장려금은 기초연금과

는 달리 노동공급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전일제(full-time) 비중은 남성이 5%포인트, 여성은 8%포인트 정도 상승

한다. 특히 60～70세에서 전일제(full-time)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 근

로장려금 수급은 노동공급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되면 고

용률이 하락한다. 그런데 지급액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장

려금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이 과정에

서 단독가구 가구원은 노동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근로장려금이 사라지

면 노동시간을 조정할 필요 없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소득을 최대한

으로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일제(full-time) 비중이 오

히려 증가한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절 서론을 시작으로 제2절에서는 기

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제도의 주요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두 제도 모두

2014년을전후로제도의형태가크게바뀐것을중심으로살펴본다. 제3절

은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제도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

형을 구성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에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을 도입한 모형을 구축한다. 제4절에서는

모형의 모수들을 설정하는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설명한다. 캘리브레이션

은 새로운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된 2015년을 기준

경제로 진행한다. 모형 밖에서 결정되는 외생모수와 모형을 풀어서 목표

통계량을 맞추도록 모수를 설정하는 내생모수로 구분해서 모수 설정 과정

을논의한다. 제5절은기초연금도입과근로장려금확대개편의효과를분

석한다. 제6절은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모색한다.

제2절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이 절에서는 고령층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제도인 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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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근로장려금 제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두 제도 모두 2014년을 기점으

로 그 제도의 형태가 크게 바뀐다. 기초연금제도는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

로 존재했지만 일인당 지급액이 매우 낮아 고령층 소득을 비롯해 노동공

급과 저축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2014년 말 일인당 지급액이 월 20만 원으로 급격히 상향 조정되면서

수급 연령층의 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보

인다. 근로장려금은 2014년 이전까지는 자녀 수에 따라 지급했기 때문에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2014년 산정방식이 단독가

구와 가족가구로 바뀌고, 단독가구는 6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

로 전환되면서 고령층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들이 고령층 노동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제도

들의 변화과정과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초연금 제도

정경희 외(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정책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3개

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정패널 10차(2016년 기준)를 이용해 소득분

위별인적 구성의 특성을 분석한 한종석(2018)에 따르면 가구주 평균연령

이 소득 하위 1분위는 74.6세, 2분위는 68.4세 수준이다. 이와 같은 인적

구성 특성에 기초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지만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88년에 도입된 국

민연금은 현재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시행 당시 가입대상이 18～60세 미만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입을 했더라도 짧은 가입기간으로 충분한 연금을 수령받지 못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아서 연금수령액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들이 존재한다. 이

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층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

도의 발전과정과 제도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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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노후소득보장 관련 제도 변화

제도명 연도
수급기준

지급규모 (월)
연령기준 소득기준

노령수당

1991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1만 원

1992

65세 이상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만 원

1997～

1998. 6

65세 이상 3.5만 원

80세 이상 5.0만 원

경로연금
1998. 7～

2007
65세 이상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초보장수급자: 4.5～5만 원

차상위: 3.5만 원

기초노령

연금

2008～

2014. 6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1인: 9.9만 원

부부: 15.8만 원

기초연금

2014. 7～

2019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1인: 20만 원

부부: 32만 원

2020～

현재

1인: 30만 원

부부: 32만 원

자료:윤성주(2014), 보건복지부(2015), 정경희 외(2016), 윤성주(2021)를 바탕으로 정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7월 기

초연금법 에 근거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윤성주, 2021: 29). 기초

연금제도는 1991년 도입된 노령수당을 시작으로 경로연금제도로 발전된

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2021년 현재 기초

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일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윤성주,

2021: 30).

<표 4-1>은 기초연금을 비롯해 노후소득보장 관련 제도들을 정리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근간이 되는 노령수당은 1991년 노인복지법 에 근거

해 도입되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 가입대상이 18～60세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상당수 노인 세대들은 국민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

었다. 노령수당은 이 세대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91년에는 70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들로 자격을 제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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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소득 요건도 기초보장 수급

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이때, 연령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 기초연금에서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1997년 7

월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 이 의결되면서 노령수당은 경로연금으로 바

뀌었다. 경로연금은 기존의 노령수당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연령 기준은 동일했다. 그러나 수급 대상자를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

가계소득, 가구원 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면서 선정기준

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일인당 지급규모도 다소 상향하면서 노후

소득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2007년 기초노령

연금법 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

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

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노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

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정부는 노인소

득보장의 지원 규모와 지급대상을 경로연금에 비해 크게 확대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에 근거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초연금의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지

<표 4-2> 제도별 수급률
(단위:%)

노령수당1)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5.6 13.6 12.3 n.a. 12.0 10.3 9.0

경로연금

1998 1999 2000 2001 2002

20.4 18.0 16.7 16.4 15.5

2003 2004 2005 2006 2007

15.6 14.9 14.2 13.4 13.6

기초노령연금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7.2 68.9 67.7 67.0 65.8 65.0

기초연금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6.8 66.4 65.6 66.3 67.1 66.7

주: 1)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률, 다른 항목들은 모두 65세 이상 대비

수급률.

자료:윤성주(2014)와 윤성주(2021)에서 각 제도별 수급률 현황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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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14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보다 1.8배 정도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된 각 연금들의 수급률 현황을 살펴보자(표

4-2 참조) 각 연금들은 연령에 따라 지급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률

은 해당 연령 조건의 인구 대비로 표시한다. 노령수당만 70세 이상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연금들은 65세 이상 인구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65

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로 수급률을 측정한다. 노령수당을 보면 일인당

지급규모도 적었지만 수급률도 낮았다. 1992년 수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수급률이 10%대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경로연금은 65

세 이상 인구에 지급하는 등 지급조건이 확대되었지만 소득조건에 큰 변

화가 없었기 때문에 수급률이 노령수당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수급

률이 대폭 확대된 것은 기초노령연금으로 개편하면서이다. 기초노령연금

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급률이 65%를 상

회하기 시작했다. 2014년 개편된 기초연금 역시 수급 기준을 기초노령연

금과 동일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수급률이 65% 이상 되었다.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와 수급액은 기초연금법 에 따라 결정된다. 2014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해규정하고 있

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인 소득인정액(혹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기초연금

금액인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데 근간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제5조 (기

초연금액의 산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

자물가변동률에 연동해서 설정된다. 그러나 2021년 기준연금액은 이와

상관없이 3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 기초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산식에 근거해 결정된다.

기초연금액 산식=(기준연금액-2/3×국민연금 A급여)+부가연금액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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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만원, 월)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만 원, 월)
기준연금액 적용시점

단독가구 부부가구

2008 40.0 64.0 8.4 2008〜2009. 3

2009 68.0 108.8 8.8 2009. 4〜2010. 3

2010 70.0 112.0 9.0 2010. 4〜2011. 3

2011 74.0 118.4 9.1 2011. 4〜2012. 3

2012 78.0 124.8 9.4 2012. 4〜2013. 3

2013 83.0 132.8 9.6 2013. 4〜2014. 3

2014 87.0 139.2 9.9 2014. 4〜2014. 6

자료:보건복지부(2015),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1월 조정된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

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균등부분인 A값에

조정계수 2/3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대신, 부가연금액을 더해 주는 방

식으로 결정된다. 반면,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사람은 기준연금액을

수급한다. 즉,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과 기준연금액 사이에서 결정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급범위를 결정하는 소

득인정액과 기준연금액의 변화가 중요한 모수로 작용한다.

<표 4-3>은 기초연금으로 개편되기 이전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에서의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

구의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매년 결정하는

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해서 결정한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단독

가구와 부부가구가 동일한 비율로 상승했다. 2008년 최초로 선정기준액

을 결정했을 때, 수급률이 57%로 목표였던 70%보다 13%포인트 정도 낮

았기 때문에 2009년에는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70% 상승시켰고, 그 결

과 수급률이 69%까지 높아졌다. 2009년 이후에는 선정기준액이 평균 5%

수준으로 증가했다. 수급률 70%를 목표로 설정하지만 <표 4-2>에서 살

펴봤듯이 실제 수급률은 65〜68% 수준이었다. 기초연금최대지급액에해

당하는 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연평균 2.8%의 인

상률로 인상되었다. 2008년 8.4만 원에서 시작한 기준연금액은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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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만원, 월)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만원, 월)

기준연금액

적용시점단독가구 부부가구

2014 87.0 139.2 20.0 2014. 7〜2015. 3

2015 93.0 148.8 20.2 2015. 4〜2016. 3

2016 100.0 160.0 20.4 2016. 4〜2017. 3

2017 119.0 190.4 20.6 2017. 4〜2018. 3

2018 131.0 209.6
20.9 2018. 4〜2018. 8

25.0 2018. 9〜2019. 3

2019 137.0 219.2 25.4(20% 이하 30.0) 2019. 4〜2019. 12

2020 148.0 236.8 25.5(40% 이하 30.0) 2020. 1〜2020. 12

2021 169.0 270.4 30.0 2021. 1〜2021. 12

자료:윤성주(2021)의 <표 4-2>와 <표 4-3>을 바탕으로 재구성.

는 9.9만 원까지 높아졌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

진 특징은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된 것이다.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새롭게 적용한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살펴보자(표 4-4 참조).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을 70%가 되도록 설정했으나 기

초노령연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2013년에는 수급률이 65%까지 하락했

다.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평균 10% 수준으로 이전보다 다소 높게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2017년에도 수급률이 66% 수준에 머무르자 2018년에는 기준액을

20%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수급률이 67% 정도까지 높아

지게 되었다. 목표 수급률을 유지했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은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았던 반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기준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

일 때보다 2배 인상된 월 20만 원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개정된 기초연

금법 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기준연금액이 매년 인상

되었기 때문에 기준연금액은 월 2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2018년 이전

까지는 연평균 1.0%로 인상되었다. 정부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2018년부터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2018년에는 기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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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2014년 대비 25% 인상한 월 25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후 2019년

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20%에 대해 월 30만 원 지급, 2020년에

는 소득하위 40%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연금액

을 높여 2021년 현재 기준연금액을 월 30만 원까지 인상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초연금 제도 개편 내용을 보면, 2008년 기초노령연

금이 도입되면서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 이내의

고령층에게 지급했다.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면서는 1인당 월 9.9만

원 지급하던 연금액을 2배 높여 월 20만 원으로 지급했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2018년과 2021년에 월 25만원과월 30만원으로 인상되면서상

당한 규모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연금액 인상은 고령층의 노동

공급과 저축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

준연금액이 2배 인상된 2014년에는 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미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가입자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하

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충당하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

다. 즉, 본인이 연금 수급 이전까지 적립한 보험료에 기초해 연금 수급 규

모가 결정된다. 반면, 기초연금은 별도로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매년 보

건복지부의 예산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마련된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연금은 부과방식과 유사하다. 기

초연금은 지급방식이 국민연금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의 계정 측

면에서도 예산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는 매우 성격이 다르다.

기초연금은 재원이 조세로 충당되고 연령과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만 대

부분의 고령층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전지출에 해당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기초연금에 국한

해서 고령자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들이 일하는 경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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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으

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08년 근로소득

을 기준으로수급요건을만족하는 가구에게연간최고 80만 원을 지급하

면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계속 제도를 개편하

면서 지급대상과 최대지급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13년에

는 기존에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단독가구와 가족가구로 구분해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방

식으로 개편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표 4-5>는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변화를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처음 근로장려금을 도입할 때는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미

국의 제도를 참고로 했기 때문에 부양자녀를 기준으로 소득 요건과 산정

방식을 설계했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의 특징을 고려해 2013년에는 산정

방식을 대폭 개편했다. 기존에 적용하던 부양자녀 기준을 폐지하고, 단독

가구와 가족가구로 구분해서 소득 요건과 산정방식을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가족가구에 대해서는 맞벌이 여부를 고려해 추가적으로 홑벌

이와 맞벌이 가구로 세분해 소득 요건과 산정방식을 설계했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의 변화는 2014년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

라 근로장려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구형태에 따라 산정방식을 다르

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연령 요건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근로하는 저소득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이때, 고령층에 대해서 근로장

려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는 60세 이상으로 한정해서

적용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령 요건을 완화하다 2019년에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 조건을 완전히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한종석 외(2021)에서 우

리나라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내용

에 따르면 이와 같은 단독가구 연령제한은 노동유인 효과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식별기제로 사용되었다.

근로장려금의 총지급액과 총수혜가구 수의 변화를 살펴보자. [그림

4-1]에서 실선은 총지급액, 점선은 총가구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장려

금을 처음 지급한 2009년에는 수혜가구가 5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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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30대와 40대 가구에 대한 지급액

과 수혜 비율이 높다. 2014년 산정방식이 바뀌어 자녀가 없는 가구들도

수혜대상에 포함되면서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지급액이 증가한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단독가구에 대한 지급이 허용되면서

2014년에 60대와 70대의 수급가구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에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들에서도 수혜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 변화 과

정을 살펴봤다. 두 제도는 2008년을 기점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급대

상과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해오고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일인당 지급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도 2013년에 산정

방식이 크게 변화했고,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즉, 고령층 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제도가 2014년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은 고령층의 노동공급과 저축의 의

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에 이루어진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의 제도 개편이 고령층의 노동공급과

저축, 소득에 미친 영향을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

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제3절 모 형

이 절에서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의 도입이 고령층 노동과 저축 의

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구성한

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2014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 역시 단독가구 중 60세 이상 인구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연

령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중첩세대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가족가구에 따라 소득 요건과 산정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구형태를 세분화해야 한다. 가족가구가 남성과 여성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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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반면, 단독가구는 한 명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다. 그러나 단독가구는 가구주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한다.

가구형태와 연령 내에서 소득-자산 분포를 모형 내에서 내생적으로 생성

하기 위해 가구원들은 매기 노동생산성 충격에 직면하고, 매기 충격에 대

해 완전한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불완전 시장(incomplete market)을 상정

한다. 여기에 차입제약(borrowing constraint)을도입해각 가구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동기를 갖게 된다. 개인 입장에서는 생애주기

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은퇴 이후 노동소득이 없는 상태에

서도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은퇴 이전에 저축을 하게 된다. 예비적 저축

동기와 은퇴이후소비를위해매기저축을하면서자산분포가내생적으

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근로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한종석 외(2021) 모형에 기반한다.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이 소득수준에 따

라 고원형태로 설정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득의

경계값에서는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지급액을 조정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하게 된다. 한종석 외(2019)에 따르면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에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면 경계값에서 노동시간을 조절하는

모습이 상당히 나타난다. 반면,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한 실

증분석 논문들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공급 탄력성

이 매우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고령층은 경제활동

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에 비해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제약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노동시간을 파

트타임(part-time)과 전일제(full-time)로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 파트타임(part-time)과 전일제(full-time)는 주당 노동

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1. 가 구

경제 내에는 100세( 75)까지 생존하는 경제주체가 연령별로 무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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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존재한다. 이들은 가구를 형성하는데, 단독가구는 경제주체 한 명으

로 이루어진 반면, 가족가구는 남녀 두 명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개인은

25세( 1)에 경제 내에 진입해서 79세까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80

세( 56)에 은퇴한다. 은퇴 이후에는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본 모형에서는 연령별 생존율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99세까지

는 모두 생존하고 100세에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대신 모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주의 성과 연령에 따른 가구 분포를 외생적으

로 적용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총량변수들과 가격변수들을 계산한다.

[단독가구]

단독가구(SH)는 가구원 한 명으로 이루어지는데, 가구주 성별에 따라

남성 단독가구와 여성 단독가구로 구분된다.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노동공급과 저축을 결정하는데, 단독가구는 구성원이 한 명이

기 때문에 개인의 효용 극대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단

독가구의 가치함수이다.

 
   max ′  log   


  

  

  
 ⋅       

 ⋅    

     
 ′′│  (4-1)

subject to

    ′            

       (4-2)

    (4-3)

 ∊ 
 (4-4)

ln ′  ln     ∼ 
  (4-5)

′≥  (4-6)

단독가구 가치함수에서 는 가구주 연령,  ∊ 는 가구주의 성

별을 의미한다. 단독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일생에 걸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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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도록 매 시점에 소비와 저축, 노동공급 여부를 결

정한다. 노동공급을 하는 경우 성과 연령에 따라 비효용  
가 발생한다.

노동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용은 생애주기에 걸친 고용률이 가구형

태와 가구주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고려한 것이다.

노동을 공급하기로 결정하면 최적 노동시간을 선택한다. 이 모형에서는

연속적인 노동시간을 선택하는 대신 이산적으로 전일제(full-time)와 파

트타임(part-time) 중 하나의 노동시간을 선택하도록 구성했다. 선택한

노동시간에 따라 노동시간에 따른 비효용  
가 발생한다. 노동시간에

따른 비효용 역시 성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생애주기에서 전일

제(full-time)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구형태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단독가구가 효용 극대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제약조

건들을 살펴보자. 식 (4-2)는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예산제약식이다. 이

가구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이번기 자산을 바탕으로 이번기

소비와 다음기 저축′을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세를 비롯해 노동소

득세, 자본소득세를 각각 지불한다.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 연령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연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받는다. 는 정액 이전지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개인이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받는다. 소득-자산 조건과

연령 조건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문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노동소득

(식 4-3)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자. 노동소득은 시장균형에서 결정

되는 임금수준과 성-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생산성, 개별 경

제주체들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생산성 충격에 의해서 시간당 임금이

구성되고, 여기에 최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결정된 노동시간을 결합

해서 결정된다. 노동시간은 파트타임(part-time)과 전일제(full-time)

 중 결정된다. 노동소득이 결정되는 식을 보면 성과 연령이 같으면

 에 의해서 노동생산성이 동일해진다. 동일한 성과 연령 내에서도 서

로 다른 노동소득을 생성하기 위해서 개별생산성 충격 를 도입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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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노동생산성 충격의 확률과정은 성별과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노동생산성 충격은 식 (4-5)의 확률과정에 따라 매기 초에 실

현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노동소득 분포가 모형 내에서 내생적으로 생성

된다. 자산 분포는 차입제약식(식 4-6)에 의해서 생성된다. 여기서는 매

기 발생하는 노동생산성 충격에 대한 보험을 모두 제공하지 못하는 불완

전 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통해서만 노동생산성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비 변동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가구는 자

산을 일정 수준 이상 빌릴 수 없는 차입제약에 직면한다. 불완전 시장

과 차입제약으로 인해 각 가구는 예비적 저축동기를 갖게 되고, 이로 인

해서 매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게 된다. 이 모형의 개별 가구는 생

애주기를 따르기 때문에 80세 이후에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게 된다. 즉,

80세 이후에는 노동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반면, 평생 차입제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차입을

통해서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고려되어 각 가구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

서 은퇴 이전에 저축을 하게 된다. 즉, 노동생산성 충격에 대한 예비적 동

기와 은퇴 이후 노동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구들이

매기 자산축적을 하면서 자산 분포가 모형 내에서 내생적으로 생성된다.

[가족가구]

가족가구(MH)는 단독가구와는 달리 남녀 두 명의 가구원으로 이루어

진다.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단독가구와 동일하다.

다만, 가구원이 두 명 존재하기 때문에 효용 극대화 문제는 가구소비와

가구저축, 개별 가구원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문제로 변환된다. 다음은

가족가구의 가치함수이다.


   max ′  log (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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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o

    ′              

       (4-8)

        (4-9)

 ∊ 
,  ∊ 

 (4-10)

ln ′  ln     ∼ 
 (4-11)

′≥  (4-12)

소비와 자산은 가구 전체가 공유하는 반면, 노동공급은 가구원이 개별

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효용도 가구원별로 발생한다. 발생

하는 노동 비효용의 종류는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노동공급 여부에 따른

비효용 
과 노동시간에 따른 비효용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비효용이 성과 연령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가구형태에 따라서도 달라

지도록 설정한다. 이와 같은 구분은 가족가구와 단독가구는 자녀의 출산

과 양육 등의 상황이 다르고 이러한 상황이 가구원의 노동공급 의사결정,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생애주기에서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미혼 여성의 고용률과 확연한 차이(그림 4-5)를 보

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 비효용을 가구형태별로 다르게 적

용한다.

가족가구가 직면하는 제약식들은 단독가구와 유사하다. 예산제약식(식

4-8)의구성요소는단독가구와유사하다. 가족가구역시소비세와 노동소

득세, 자본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자산-연령 조건들에 부합하면 근로

장려금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와 가족가

구에게 적용되는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구형태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은 가족가구 내에서도 맞벌이와 홑벌이에 따라 달라

지는데, 구체적인 함수형태는 정부부문에서 논의한다. 가족가구의 소득

역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성된다. 노동을 제공하는 가구원이 두

명 있으므로 노동소득은 남-녀 노동소득의 합으로 결정(식 4-9)되는 차

이만 있다. 노동소득을 결정하는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은 가구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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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정한다. 노동생산성 충격 역시 가구형태나 성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확률과정을 적용한다(식 4-11 참조). 다만, 가

구 내에 남녀 가구원이 존재하고 노동 비효용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시간

에 대한 선택(식 4-10)은 각각 이루어진 뒤, 노동소득에 반영된다. 가구가

직면하는 차입제약은 단독가구와 동일하다.

2. 기 업

본 연구에서 기업은 일반적이고 간단한 형태로 고려한다. 이 경제에서

기업은 완전경쟁시장의 대표기업으로 경제 내의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을 결합해서 생산한다. 이때, 생산함수는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사용

한다.

         (4-13)

위 식에서 는 총요소생산성으로 경제의 총생산을 1로 표준화하기 위

해서 고려한다. 는 자본소득분배율,   는 노동소득분배율이다. Cobb-

Douglas 생산함수의 특성상 요소소득 분배율은 항상 일정하다.

   ⋅⋅ 
  (4-14)

생산함수에서 고려되는 노동은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과 각 개인들

의 노동생산성 충격, 노동시간을 해당 시점의 분포⋅를 이용해 집계

한 것이다. 은 노동생산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총유효노동력

으로 표현한다.

   
  (4-15)

는 노동생산성을 제외하고 노동량만 측정하는 것으로 총노동이라고

한다. 정책변화에 따라 노동공급 변화가 달라지는데, 이때 노동생산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 질에 해당하는 노동생산

성까지 고려한 총유효노동력의 변화와 노동생산성을 제외하고 노동의 양



84   주된 일자리 중고령층 노동시장 연구

만을 고려한 총노동의 변화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3. 정 부

정부는 가구로부터 소비세와 노동소득세, 자본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거둬서 정부소비와 정액 이전지출,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지급 등에 사용

한다. 우선,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제도를 모형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

명한다. 세목별 조세수입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부 예산제약식을 바탕으

로 정부소비가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한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14년도에 개편된 제도를 바탕으로 설계한다. 2014년부터

적용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도 개편이 2014년 7월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가 적용된 것은 2015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요 모

수들은 2015년을 바탕으로 설정한다. 소득하위 70%에 대한 소득기준은

2015년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2015년 기초연금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93만 원, 가족가구는 월 148.8만 원을 1인당

GDP로 환산해서 적용한다. 기초연금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    ≤ 
 ⋅  ≥   (4-16)

   ×  (4-17)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는 가구형태에 따라 소득과 자산기준, 산정방식(고원형

태)이 달라진다. 앞서 제도 개요에서 살펴봤듯이 2014년부터 단독가구와

가족가구로 구분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단독가구에 대해

서는 6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2014년 제도를

기반으로 모형에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모형에서 가구형태

별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 단독가구 연령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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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요건

   








  i f  ≤ 



 i f 


≤  ≤ 

 (4-18)

<표 4-5>에서 자산 요건을 보면, 1.4억 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만 근

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하고, 1억 원에서 1.4억 원 사이인 경우는

50%만 지급한다. 식 (4-18)은 이와 같은자산요건을고려해서 설정한것

이다. 자산 요건은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지급

받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 식에서

가구형태를 고려한다.

(2) 소득요건

  











⋅ i f  ≤ 



m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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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소득 요건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의 형태

를 설계한 것이다.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소득수

준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는 점증구간, 최대지급액을 받는 평탄구간, 소득

이 높아지면금액이 감소하는점감구간 등세 가지구간으로 나뉜다는것

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은 보통 고원형태로 지급된다

고 표현한다. 고원형태는 단독가구와 가족가구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가족

가구에서도 맞벌이와 홑벌이에 따라 달라진다. 고원형태의 변화는 각 구

간의 소득수준과 최대지급액, 기울기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는 2014년 개편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3) 단독가구 연령요건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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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요건은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014년 개편에서는 단독

가구 중 60세 이상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형

연령 36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구성한다.

[정액 이전지출]

현실 경제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이전지출을 고려하기 위해 모든 가

구에 1인당 동일한 규모의 이전지출을 받는 것으로 한다.

[세목별 조세수입]

정부는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세, 소비세를 세입으로 한다. 각 세목별

세입은 세목별 세율과 해당 세목의 과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노동소득세는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자본소득세는 자본소득, 소비세는

총소비를 과표로 한다.

   
  (4-21)

  
  (4-22)

  
  (4-23)

[정부예산제약]

정부는 조세수입을 활용해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정액 이전지출 부

분에서 지출한다. 각 지출항목의 지출 규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집계

한다.

     (4-24)

     (4-25)

    (4-26)

정부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예산제약식을 설정한다. 이때,



제4장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가 고령 노동에 미친 영향  87

정부소비()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잔차로 결정된다.

             (4-27)

제4절 캘리브레이션

이 절에서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의 제도 변화가 고령층(65세 이상)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축한 모형에 도

입된 각종 모수들의 값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

금 제도 변화가 모두 이루어진 2015년을 기준경제로 각종 모수들을 설정

한다. 모수들은 모형 외부에서 별도로 결정되는 외생 모수들과 모형 내부

에서 목표 통계량을 맞추도록 설정되는 내생 모수들로 구분된다. 아래에

서 설명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따라 결정된 모수의 값들에 대해서는 표

로 정리해 <부표 1>에 제시한다.

1.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모수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모수들은 미시자료들을 활용해서 직접 추정해서

모형에 도입한다. 외생 모수들을 설정하기 위한 미시자료는 통계청의 지

역별 고용조사 2015년 자료를 사용한다.

본 모형에서는 연령별 가구형태를 외생적으로 적용해서 경제의 총량변

수들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 가구형태의 비중이

외생 모수에 해당한다. [그림 4-3]은 연령별로 단독가구와 가족가구의 비

중을 그린 것이다. 단독가구는 가구주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로 구분

해서 표시한다. 가구주 연령이 30세를 넘어서면서 대부분의 가구형태는

가족가구로 이루어진다. 단독가구는 30세 이전에는 높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특징적인 것은 가구주가 여성인 단독가구는 50세 이후에 증가

하다 80세 이후에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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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연령에 따른 가구형태 및 가구주 성별 비중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2014) 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노동생산성과 관련된 모수들 중에서 일부는 외생적으로 생성해서 도입

하고, 일부는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성별-연령별 노

동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2015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 월 급여

를 월 노동시간(=주간 근로시간×52/12 주)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사용

한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각 연령 내의 평균 시간당 임금수준을

구한 뒤, 2015년 평균 시간당 임금으로 나누어 표준화해서 사용한다.

[그림 4-4]는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노동생산성을 나타낸 것이다. 남성

과 여성의 연령별 노동생산성은 모두 역U자 형태를 보이지만, 여성의 노

동생산성이 훨씬 더 빨리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은 60세 이

후에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지만, 여성은 40세부터 점진적으로 감

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모든 연령에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생산성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종석 외(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중위소득으로 측정한 여성 임금은 2000

년에 남성 임금의 58%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65% 수준으로 상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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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2014) 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인 85%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임금격차는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고, 특히 남성 고용률

이 가장 높은 40대와 50대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 노동과 관련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모수들은 다음과 같다. 본

모형에서 노동시간에 대해서 전일제(full-time)와 파트타임(part-time)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일제(full-time)와 파트타임(part-time) 구분은

주당 노동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각각의 경우 노동시간인 과

는 파트타임(part-time)과 전일제(full-time)의 평균 노동시간의 차이

로 설정한다. 전일제(full-time)의 평균 노동시간이 파트타임(part-time)

의 평균 노동시간의 2배로 나타나므로 평균 노동시간의 격차를 2배로 설

정한다. 가구 효용함수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비효용을 고려하고 있다. 노

동시간에 대한 비효용을 측정하는 데 노동공급 탄력성에 대한 값이

필요하다. 이 값은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사용하는 0.5를 사용한다. 노동시

간을 연속적으로 결정하는 모형에서는 이 값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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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본 모형에서는 파트타임(part-time)과 전일제(full-time) 중 하나를 선

택하는 이산적인 형태로 설정되어 있고, 노동시간에 대한 비효용 모수인


 를 별도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탄력성 값이 모형의 결과

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 밖에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모수들은 모두 생산함수에 관련된 것들

이다. Cobb-Douglas 생산함수에서 자본소득분배율 는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0.36을 적용한다. 자본의 감가상각률인 는 조태형 외(2012)에서

측정한 6.6%를 적용한다.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제도와 관련된 모수들은 2014년 개편된 제도를

바탕으로 설정한다. 기초연금은 일인당 기초연금지급액과 기초연금선정

액에 대한 값이 필요하다. 일인당 기초연금지급액은 월 20만 원, 기초연

금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93만 원, 가족가구 월 148.8만 원으로 당해

연도 일인당 명목GDP로 표준화해서 사용한다. 근로장려금에서 자산기준

인 1억 원과 1.4억 원 역시 해당연도 일인당 명목GDP로 표준화한 값을

적용한다. 산정방식에서 기울기는 2014년 개편된 제도에서 제공하는 값

을 사용하고,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과 소득구간은 해당연도

일인당 명목GDP로 환산해서 모형에 반영한다.

2.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수

모형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수들은 주로 자료에서 직접 측정

이 어려운 효용함수 관련 모수들이다. 본 모형에서는 노동공급에 따른 비

효용 
 과 노동시간에 따른 비효용

 이 대표적이다. 노동참여 비

효용은 가구형태와 성별에 따른 연령별 고용률을 맞추도록 설정한다. 노

동시간에 대한 비효용은 가구형태와 성별로 구분한 뒤 연령 내에서 취업

자 중 전일제(full-time)로 일한 사람들의 비중을 목표 통계량으로 해서

모수들을 결정한다. 이때, 목표 통계량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2015년 지

역별 고용조사 를 활용해서 측정한다.

[그림 4-5]는 가구형태별로 남녀에 대해서 연령별 고용률을 그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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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그라미는 지역별 고용조사 에서 측정한 고용률이고, 실선은 모형

에서 계산된 고용률이다. 남성과 단독가구 여성의 고용률은 50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가족가구 여성의 고용률은 35

세부터 증가하다 50세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기혼

여성은 출산과 자녀 양육 등으로 30대 중반까지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낮고, 자녀들 취학 이후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면서 고용률이 높아지게 된

다.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 두 형태의 고용률이 합쳐지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M

자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가구형태와 성별로 구분된 노동공급 비효용

모수들은 이와 같은 고용률 패턴을 설명하도록 모형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그림 4-5] 가구형태별-성별-연령별 고용률:자료 vs. 모형

(단독가구–남성) (가족가구–남성)

(단독가구–여성) (가족가구–여성)

자료: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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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대한 비효용은 취업자 중 전일제(full-time) 비중을 설명하

도록 결정된다. [그림 4-6]은 가구형태와 성별로 연령에 따른 전일제

(full-time) 비중을나타낸것이다. 앞선그림과마찬가지로동그라미는 지

역별 고용조사 를 활용해 계산한 전일제(full-time) 비중이고 실선은 모

형에서 생성된 전일제(full-time) 비중이다. 남성의 경우 50세까지는 80%

이상이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 뒤 이후 파트타임(part-time)으로 점

차 전환된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가족가구 남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이 단독가구 남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점

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일제(full-time) 비중이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80% 이하로 떨어진다. 가족가구 여성의 경우 자녀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인해 30대에서 40대까지 전일제(full-time) 비중이 다소 감소하다 40대 중

반부터 50대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동시간에 대한 비효용 모수

들은 가구형태와 성별에 따른 전일제(full-time) 비중의 형태를 설명하도

록 결정한다.

노동생산성 관련 모수들 중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들은 개별 노

동생산성 충격의 확률과정(식 4-5와 식 4-11)을 결정하는 지속성 모수

와 충격 부분의 표준편차이다. 지속성 모수는 강신혁(2020)에서

추정한 0.95를 사용한다. 충격 부분의 표준편차는 2015년 지역별 고용조

사 에서 측정된 로그 시간당 임금의 표준편차를 맞추도록 모형을 풀어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표준편차는 0.16이다.

생산함수의 총요소생산성 역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총요소생산성 

는 1.49로 모형 경제의 총생산이 1이 되도록 모형 내에서 결정된다.

그 밖에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수들로는 세목별 세율이 있다. 세목별

세율은 기본적으로 GDP 대비 비중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노동소

득세율 은 GDP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을 맞추도록 모형 내에서 내생적

으로 4%로 결정한다. 2015년 소득세율을 보면 소득세 누진구조로 인해

과표에 따라 6%에서 38%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모형에서는 노동소

득세의 한계세율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누진구조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서 하나의 세율인 4%만 적용된다. 이렇게 측정된

소득세율은 가장 낮은 소득세율인 6%보다 더 낮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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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가구형태별-성별-연령별 전일제(full-time) 비중:자료 vs. 모형

(단독가구–남성) (가족가구–남성)

(단독가구–여성) (가족가구–여성)

자료:저자 계산.

타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5년도에 46.8% 수준에 이르

렀기 때문이다. 즉, 세율이 0%인 비율이 50%에 육박하기 떄문에 평균적

인 세율은 최저 소득세율을 하회한다. 모형에서 자본소득세율은 GDP 대

비 법인세를 맞추도록 설정한다. 2015년 당시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최고

세율은 24.2%였다. 모형에서 결정된 법인세율은 26.8%로 해당 시점의 법

인세율과유사한것을볼수 있다. 마지막으로소비세율은 6.5%로 결정된

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그러나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존재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0%보다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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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도입의 효과

이 절에서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을 도입한 것이 65세 이상 고령층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제2절에서 각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듯이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4년을 기점으로

매우 큰 변화를 보였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

려금 규모가 결정되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단독가구와 가족가구

로 구분한 뒤 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제도 개편

전후의 제도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2014년 이전 제도를 바탕으로

기준경제를 설정한 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실험을 하

게 되면 고령층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된

2015년을 바탕으로 기준경제를 설정한 뒤, 각 제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책실험을 하고자 한다. 기초연금 도입이 고령층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

향을 보기 위해서는 기준경제에서 기초연금을 제거한 결과와 비교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 지급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기준경제에서 단독가구에 대한근로장려금을제거한결과와비교한다.

두 제도의 복합적인 효과는 기준경제에서 기초연금과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모두 제거한 경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경제와 각각의 제도가 제거된 경제를 비교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균제상태의 결과들을 비교함으로써 각 제도의 장

기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령층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에 앞서 우선 거시경제 전체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다. 노동공급 효과는

연령별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비중 변화를 통해서 분석한다.

1. 거시경제효과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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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제의 총량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다.

<표 4-6>은 총생산과 총자본, 총노동, 총소비 등의 총량변수와 이자율과

임금 등 가격변수에 대해서 기준경제와 각 제도를 제거한 결과를 비교한

다. 기준경제의 값은 모형에서 계산된 값들이고, 정책실험에 해당하는 값

들은 기준경제 대비 변화분이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효과를 살펴보자. 기준경제에서 기초연금은 만 65

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려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상당수의 고령인구에게 이전지출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노동공급과 저축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초연

금이 없으면 은퇴 이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

해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 미지급 경제에서는 총자

본이 기준경제보다 8.2% 높아진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65세에서 79세

까지의 고령인구는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면 감소한 가처분소득을 직접

보존하기 위해서 노동공급을 늘이게 된다. 그 결과 총노동 역시 기준경제

보다 4.3% 증가한다. 이와 같은 총노동증가의대부분은고령층에서일어

난다. 이는 총유효노동력 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

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제에서 총유효노동력은 기준경제보다 2.3%만

증가한다. 즉, 노동의 질까지 고려한 총유효노동은 노동의 양만을 고려한

<표 4-6> 총량변수 변화

기준경제
기초연금

미지급1)

근로장려금

미지급1) 모두 미지급1)

총생산 1.697 1.044 1.000 1.044

총자본 6.364 1.082 1.001 1.082

총노동 0.412 1.043 1.000 1.043

총유효노동 0.541 1.023 1.000 1.023

총소비 0.936 0.991 1.000 0.991

이자율 3.00% -0.3%p 0.0% -0.3%p

임금 2.008 1.020 1.000 1.020

주: 1)기준경제의 값은 모형에서 계산된 수준, 나머지 경제의 결과들은 기준경제 대

비 변화분.

자료: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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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노동보다 덜 증가하는데, 이는 평균 노동생산성이 다소 하락한 것을 의

미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남녀 모두 연령별 노동생산성이 고령층에서 낮

아졌다. 총유효노동이 총노동보다 덜 증가했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낮

은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비중에서 논의한다. 기초연금 미

지급 시나리오에서 가격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자율은 기준경제에 비

해 0.3%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임금은 2% 높아진다. 기초연금이 지급되

지 않으면서은퇴이후소득 감소에대비해저축을증가시켜 총자본이증

가한다. 고령층 노동공급 증가로 총노동과 총유효노동도 증가하지만 증

가폭이 총자본보다는 낮다. 그 결과, 자본-노동 비율이 상승하고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이자율은 다소 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

을 때의 거시경제 효과를 살펴보자. 해당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인 60세 이

상 단독가구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래 연령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던 60세 이상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에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총량변수와 가격변수들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기준경제에서 지급하던 기초연금과 단독가구 60세 이상의

근로장려금을 모두 제거한 경제의 총량변수와 가격변수들의 변화를 살펴

보자. 마지막 열의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 미지급 열의 결과와 동일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제거하는 효과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없기때문에두 제도를모두 제거하는경우의 결과는 기초연

금만 지급하지 않은 결과와 동일해진다.

두 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률과 취업자

중 전일제(full-time)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다. 고령층 노동공급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비중을 65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서 비교한다.

<표 4-7>은 가구형태와 성별로 고용률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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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고용률

(단위:%)

기준경제 기초연금 미지급
근로장려금

미지급
모두 미지급

전 체

단독
남성 69.5 71.4 69.3 71.3

여성 57.3 62.2 55.6 60.7

가족
남성 85.4 88.4 85.4 88.4

여성 52.9 54.5 52.9 54.5

65세 미만

단독
남성 71.6 72.9 71.7 73.0

여성 67.6 69.8 67.1 69.7

가족
남성 91.0 92.2 91.0 92.2

여성 56.8 58.7 56.8 58.7

65세 이상

단독
남성 33.1 45.1 29.4 43.1

여성 27.4 40.5 22.0 35.2

가족
남성 48.4 63.1 48.5 63.1

여성 27.3 26.0 27.3 26.0

자료:저자 계산.

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자. 단독가구와 가족가구의

모든 성별에서 전체 고용률이 증가한다. 즉, 기초연금을 받으면 모든 가

구형태의 가구원들이 노동공급을 줄인다. 65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서 고용률 변화를 보면 각각의 연령층에서 모두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이 없어지면

서 하락한 가처분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단독

가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기준경제보다 각각 12%포인트와

13.1%포인트 높아진다. 변화 정도가 비슷하지만 여성 고용률이 소폭 더

높게 증가한다. 가족가구에서는 남성 고용률이 14.7%포인트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지만 여성 고용률은 1.3%포인트 소폭 하락한다.

가족가구에서는 단독가구와는 달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서 가구소득이

하락하더라도 남성만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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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녀의 노동생산성 차이와 가족가구에서 남녀의 노동공급 비효용

패턴과 관련이 있다. 우선, 모든 연령에서 남성의 노동생산성이 여성보다

상당히 높고, 이와 같은 패턴은 65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4 참조). 반면, 노동공급에 대한 비효용은 가족가구 여성에

게서 매우 높다. 동시에 가족가구는 가구원 소득 합쳐 가구소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의 비효용이 높은 남성들이 주로 노동

공급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중단으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는 각 가구원이 노동공급을 늘리

면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고용률이 증가한다. 오히려

여성은 노동생산성이 더 낮은 반면, 단독가구의 노동공급 비효용은 남녀

차이가 크지않기때문에여성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좀 더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연령

층에서 노동공급 변화가 일어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형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65세 미만에서도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65세 미만에서는 모든 가구형태와 성별에서 고용률이 증가한다.

연간 12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65세부터 99세까지 35년간 지급된

다.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은퇴 이전에 축

적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높은 65세 이전에 노동공급을 늘리게

된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전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상당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도입은 고

령층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젊은 층의 노동

공급도 줄이게 된다.

다음으로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중단하는 경

우를 살펴보자. 이 실험에서는 단독가구를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고용

률 변화도 단독가구에게서만 나타난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면 단

독가구에서 전체 고용률이 다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고

용률의 하락이 남성 고용률 하락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여성의 노동생산

성이 더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갖춘 단독가구에서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중이 더 높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면 혜

택을 많이 받던 여성들이 노동공급을 줄이게 된다. 가족가구는 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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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용률 변화가 없다. 경제 전체에서 가족가

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량변수

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고령층에 국한해서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단독

가구에서는 좀 더 의미 있는 변화들이 관찰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중단

하게 되면 고령층 단독가구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한다. 기준경제 대비 남

성 고용률은 3.7%포인트, 여성 고용률은 5.4%포인트 낮아진다. 특히 여

성 고용률이 더 크게 하락하는데, 이 역시 여성의 노동생산성이 남성보다

낮아서 근로장려금이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고령층 단독가구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폐지하면 고용률이

상당히 하락하는데, 이는 근로장려금이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모두 폐지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총량변수들은 기초연금 지

급을 중단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체 고용

률과 65세미만 고용률변화 역시 기초연금만 지급하지않는 경우와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65세 이상 단독가구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기초연금과 60세 이상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모두 폐지하면 고령 단독가구의 고용률은

남녀 모두 기준경제보다는 높지만 기초연금만 폐지하는 경우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난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고령층은 감소된 가처

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늘린다. 그러나 근로장려금도 없는

상황에서는 고용률 증가가 다소 둔화된다. 즉,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도 노

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

동시장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이전지출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받는 연

령층의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노동

시장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늘

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

면 노동공급의 순효과는 각 제도 중 크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2014년 제도 개편으로 기초연금은 일인당 연간 120만 원 지급된 반면, 근

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은 일인당 연간 70만 원으로 기초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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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취업자 중 전일제(full-time) 비중

(단위:%)

기준경제
기초연금

미지급

근로장려금

미지급
모두 미지급

전 체

단독
남성 84.0 82.9 84.7 83.4

여성 74.8 77.0 78.8 80.5

가족
남성 90.1 89.9 90.1 89.9

여성 72.8 76.7 72.8 76.7

65세 미만

단독
남성 84.9 83.6 85.4 83.9

여성 80.6 82.6 82.9 84.1

가족
남성 92.3 93.3 92.3 93.2

여성 75.3 77.3 75.3 77.3

65세 이상

단독
남성 52.1 66.1 57.5 69.3

여성 32.2 49.5 40.7 60.8

가족
남성 62.6 57.9 62.6 57.9

여성 38.2 71.5 38.2 71.5

자료:저자 계산.

60%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노동공급 변화에 상반되는 두 제도가 동시

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노동공급 유인을 줄이는 기초연금의 규모가 더 컸

기 때문에해당 제도의수혜를받는연령층에서 고용률은감소하게 된것

으로 판단된다.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제도가 노동시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자. <표 4-8>은 취업자 중 전일제(full-time)에 종사하는 비중을 나

타낸것이다. 먼저기준경제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은 80% 이상전

일제(full-time)에 종사하는 반면, 여성이 전일제(full-time)에 종사하는

비중은 70% 수준으로 남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

면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한 65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85%, 여성도 75% 이

상 전일제(full-time)에 종사한다. 65세 이상에서 전일제(full-time)에 종

사하는 비중은 급격히 하락한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55%, 여성은 35% 수

준으로 남녀 모두 65세 미만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의 60%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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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단독가구보다는 가족가구에서 남녀 모두

전일제(full-time) 종사자 비중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기초연금 지급 여부가 전일제(full-time)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기초연금 지급을 중단하면 고용률은 모든 가구와 성별에서 높

아졌지만 전일제(full-time) 비중은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

다. 여성만 전일제(full-time) 비중이 증가하고, 남성은 전일제(full-time)

비중이 소폭 하락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단독가구 남

성에서 전일제(full-time) 비중이 소폭 하락하고, 단독가구 여성과 가족가

구에서는 전일제(full-time) 비중이 증가한다.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가

족가구 남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이 4.7% 정도감소하고, 단독가구와

가족가구 여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특히 가족가구

여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이 33%포인트나 높아진다. 가족가구에서

남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이 하락하고 여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

이 증가하는 것은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이 있다. 기초연금 지급은 중단

했지만 가족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들이 노동공급을 해야 되는 동시에 소득

요건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가구의 경우 맞벌이 여부에 따라 적용

받는 산정방식에도 차이가 생긴다. 가족가구 홑벌이의 최대지급액은 연

간 140만 원이고 맞벌이는 연간 210만 원으로 가족가구가 수령하던 기초

연금 총지급액 연간 240만 원과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 문제는 최대지

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남성은 전일제(full-time)에서 파트타임(part-time)으

로 전환하고 여성은 전일제(full-time)로 일하면서 맞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맞추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간의 조정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맞추는 결과는 노동시간을 연속적으로

선택하도록 모형을 구성한 한종석 외(2019)에서도 관측된다.

둘째로 근로장려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지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가족가구의 전일제(full-

time) 비중은 변화가 없다. 65세 이상 단독가구에 대해서 전일제(full-

time) 비중을 보면 고용률과는 반대로 근로장려금 지급 중단 이후 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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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time) 비중이 높아진다. 고용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노동생산성 충격

의 경계에 있는 단독가구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노동공

급을 줄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반면,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파트타

임(part-time)에 종사했던 단독가구 가구주들은 근로장려금이 없어지면

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전일

제(full-time)로 전환하게 된다.

셋째로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

자. 여기서도 가족가구에 대한 결과는 기초연금 중단의 결과와 동일하게

때문에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이

모두 중단되면 기준경제보다 전일제(full-time)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나

고용률과는 달리 기초연금만 중단되는 경우보다도 남녀 모두 전일제

(full-time) 비중이 더 증가하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증가폭이 더 크다.

이는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파트타임(part-time)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처분소득 감소에 대응

하기 위해 전일제(full-time)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 실험에서 소득분배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자. <표 4-9>

는 자산, 노동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의 지니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세

전소득과 세후소득은 고령층에 대해서 별도로 지니계수를 측정한다. 개

선율은 세전소득 지니계수 대비 세후소득 지니계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를 측정함으로써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지급 중단이 소득재분배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한다. 각 실험에서 ( ) 안의 수치는 기준

경제 대비 변화 정도를 계산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총량변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분배지표들이 기준경제와 다르지 않다. 소득분배 지표들의 두드러진 변

화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관측된다.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경제주체들은 저축과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들이 노동공급을 늘리면서 이들의 노동소득이 증가해 노동소

득과 세전소득의 지니계수가 기준경제보다 낮아진다. 반면, 세후소득 지

니계수에는변화가없기 때문에 개선율은오히려기준경제보다낮아진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국한해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지니계수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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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소득분배 지표

기준경제
기초연금

미지급

근로장려금

미지급
모두 미지급

지니계수

자산 0.595 0.586 (0.985) 0.594 (0.998) 0.585 (0.984)

노동소득 0.456 0.440 (0.966) 0.456 (1.000) 0.440 (0.966)

세전소득 0.417 0.404 (0.969) 0.417 (1.000) 0.404 (0.968)

세후소득 0.393 0.393 (0.999) 0.393 (1.000) 0.393 (0.999)

세전소득(65세+) 0.501 0.457 (0.912) 0.504 (1.006) 0.458 (0.915)

세후소득(65세+) 0.402 0.439 (1.091) 0.406 (1.009) 0.442 (1.099)

개선율

전 체 0.059 0.029 0.059 0.028

65세 이상 0.197 0.039 0.195 0.036

주: ( ) 안은 기준경제 대비.

자료:저자 계산.

면 세전소득 지니계수는 기준경제보다 감소한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없

어지면서 고령층 내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령층 내

의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높아지고, 개선율은 대폭 하락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에게만 지급되지만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저축과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기초연금이 지

급되면 노동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사라지는 은퇴 이후에 대한 소득

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저축과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그

결과 총생산과 총자본, 총유효노동 등이 상당히 감소한다. 소득분배 측면

에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동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소

득 감소가 세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득분배 지표는 악화된다. 그러나 기

초연금 지급이 세후소득 지니계수를 보전하기 때문에 개선율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소득재분배가 크게 일어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령 노동에 미치는 효과

앞 소절에서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이 거시경제와 소득분배, 고령층의



104   주된 일자리 중고령층 노동시장 연구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기초연금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일인당 지급받는 금액의 규모도 단독가

구의 근로장려금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상

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

문에 경제 전체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단독가구에게

는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소절에서는 고용률과 전일

제(full-time) 비중의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서 각 제도들이 노동공급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기초연금 효과]

[그림 4-7]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령별 고용률을 가구형

태와 가구원 성별로 구분해서 그린 것이다. 실선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제의 고용률이고, 점선은 기준경제의 고용률이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좌측이 단독가구, 우측이 가족가구이고, 성별에 따라 보면 위쪽이

남성이고 아래쪽이 여성이다. 먼저, 단독가구를 살펴보자. 기초연금을 지

급하지 않으면 단독가구에서 모두 40대 중반부터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부터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높은 노동생산성에 기대서 노동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점부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40대 중반부터 높아지

지만 기초연금 수혜가 없어지는 65세에서 남녀 모두 고용률이 뛰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초연금이 없는 경제에서는 65세 이후 고용률이 기준경제보

다 일정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가구의 고용률은 단독가구

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족가구에서 남성의 고용률은 단독가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지는 시점은 50대 중

반으로 단독가구보다 10년 정도 늦게 나타난다. 65세에서 고용률이 급격

히 상승한 뒤 기준경제와 일정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단독가구와 유사하

다. 가족가구 여성의 고용률은 단독가구나 가족가구 남성의 고용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제에서 가족가구

여성의 고용률은 40대 중반부터 기준경제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65세에

서는 고용률이 높이 증가하는 대신에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70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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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준경제보다 다소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 이후에 다시 높아지는 패턴

을 보인다. 특히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65세에서 고용률이 하락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점이다. 가족가구의 여성 고용률이 65세에서 70세까지 하

락하는 이유는, 앞 소절의 고용률 변화를 설명한 <표 4-7>에서 논의했듯

이, 연령에 따른 노동공급 비효용이 단독가구나 가족가구의 남성과 다르

고, 가족가구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 남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

기에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경제에서 기초연금은 중단되었지만 근로장려금은 지급되고 있

다. 가족가구가 받는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맞벌이인 경우 연간 210만

원, 홑벌이인 경우 연간 140만 원 수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가처분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근로장려

[그림 4-7] 기초연금 미지급:고용률

(단독가구–남성) (가족가구–남성)

(단독가구–여성) (가족가구–여성)

자료:저자 계산.



106   주된 일자리 중고령층 노동시장 연구

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소득 요건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가족가구는 남녀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 수준에 따라 누가 일할 것인지, 또는 둘 다 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맞벌이를 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던 가구들 중에서는 상대

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여성들이 노동공급을 중단함으로써 홑벌이로

전환해 가족가구 홑벌이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

게 되는 가구들이 존재한다. 여성의 노동비효용과 노동생산성, 가족가구

의 근로장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족가구의 여성 고용률이 다소 하락하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이 연령별 전일제(full-time)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그림 4-8]은 연령별 전일제(full-time) 비중을 가구형태와 성

별로 구분해서 나타낸 것이다. 고용률을 나타낸 [그림 4-7]과 동일한 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면 단독가구에서는 고용률

과 마찬가지로 전일제(full-time) 비중도 기준경제보다 높아진다. 단독가

구에서 전일제(full-time) 비중이 높아지는 연령대는 50대로 고용률보다

10세 정도 높은 연령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난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이 실

질적으로 가구소득을 감소시키는 65세 이상에서 기준경제와 전일제(full-

time)의 비중 격차가 더 커진다. 감소한 가구소득을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을 통해서 보전하려는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가족가구에서 보이는 전일제(full-time) 비중의 변화는 단독가

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가족가구의 고용률과도 다른 형태

로 나타난다. 우선, 가족가구 남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50대 이후에 기준경제보다 다소 높아지지만

기초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급격히 하락해 기준

경제를 하회한다. 반면, 가족가구 여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은 65세

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기준경제의 전일제(full-

time) 비중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가족가구에서 보이는 남녀의 전

일제(full-time) 비중의 형태는 앞서 살펴본 고용률의 패턴과는 반대이지

만 고용률 패턴을 생성한 이유와 동일하다. 이 경제에서 기초연금은 중단

되었지만 근로장려금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으며, 가족가구가 받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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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률은 맞벌이 여

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 고용률이 65～70세 사이에 기준경제보다

하락했다. 전일제(full-time) 비중에서는 남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

구가 대부분이다. 이 가구들의 관심사는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

급하기 위한 소득 요건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있다. 남성의 노동생산성

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남성의 노동시간이 높으면 근로장려금 소득 요

건을 벗어나기 쉽다. 이러한 가구들에서 남성은 파트타임(part- time)으로

전환하고, 오히려 여성이 전일제(full-time)에 종사하면서 근로장려금 소

득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가구소득을 최대로 만들고 근로장려금도

수급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가족가구에서는 65세 이

상에서 남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은 다소 하락하고, 여성의 전일제

(full-time)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4-8] 기초연금 미지급:전일제(full-time) 비중

(단독가구–남성) (가족가구–남성)

(단독가구–여성) (가족가구–여성)

자료: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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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효과]

여기서는 단독가구 60세 이상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중단할 때,

연령별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다. 가

족가구는 근로장려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변화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독가구의 고용률과 전일제

(full-time) 비중의 변화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그림 4-9]는 단독가구에 대해서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비중을 남

녀로 구분해서 나타낸 것이다. 위쪽에는 고용률, 아래쪽에는 전일제(full-

time) 비중을 그린 것이고, 좌측이 남성, 우측이 여성이다. 먼저 고용률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는 60세부터 고용률이 기

[그림 4-9] 근로장려금 미지급(단독가구) :고용률, 전일제(full-time) 비중

(고용률-남성) (고용률-여성)

(전일제(full-time) 비중-남성) (전일제(full-time) 비중-여성)

자료: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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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경제보다 떨어진다. 60세 이전까지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 모두 고용률이 기준경제와 동일하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공급 유인을 높이는 정도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고용률은 높이지만 전일제(full-time) 비중에는 다

른 영향을 미친다. 전일제(full-time)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근로장려

금의 영향을 받는 60세 이상에서 지급이 중단되면서 오히려 전일제(full-

time) 비중이 높아진다. 남녀 모두 60〜70세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70세

이후에는 가파르게 낮아지지만 여전히 전일제(full-time) 비중이 기준경

제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과 연관이 있다. 노동을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가구들은 근로장려금

을 지급받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조절해서 소득 요건을 맞추게 된다. 전일

제(full-time)로 일하면 소득 요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파트타임(part-

time)을 선택했던 가구들이 근로장려금이 없어지면 더 이상 소득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고, 가처분소득도 하락하기 때문에 전일제(full-time)

로 전환하게 된다. 그 결과,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

금이 없어지면 60세 이상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이 높아진다.

제6절 소 결

기초연금은 2013년까지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을폐지하고 2014년 7월

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인당 지급 규모를 월

9.9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

한 근로장려금은 원래 자녀 수에 기반해서 지급되었으나 2013년 지급방

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노인빈곤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단

독가구와 가족가구로 구분해서 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했다. 가족가구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산정방식을 달리했다. 단독가구는 2014년에 60세 이

상에게만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두 제도의 개편은 고령층 노동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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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과 지급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고령층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기준경제는 두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모형의 모수들을

설정했다. 각 제도가 거시경제와 고령층 노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기초연금과 단독가구 60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제를 계산해서 기준경제와 비교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거시경제에 미친 효과를 보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면 총자본과 총

노동이 증가해 총생산이 증가한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에서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중단하게 되면 노후소득을 보전하

기 위해 수급 연령이전부터 저축과노동공급을 늘려 65세 이후를 대비한

다. 이 과정에서 총자본과 총노동이 모두 증가하게 된다. 반면,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중단하면 수급 대상자들이 경제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

의 없다. 그러나 두 제도의 변화는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과 전일제

(full-time) 비중에는 상당한 영향을 준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이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비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기초연금이 중단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줄어든 가

처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늘린다. 그러나 노동공급의 증가

는 이전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초연금이 제공해 주

던 노후소득을 직접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65세 이전부터 노동공급을 늘

려 저축을 하기 때문이다. 단독가구에서는 고용률이 남자 12%포인트, 여

자 13%포인트 정도 기준경제보다 높아진다. 가족가구에서는 남자 고용률

만 15%포인트 상승한다. 전일제(full-time) 비중 변화는 가구형태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단독가구에서는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

두 증가한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급 연령

이전부터 전일제(full-time)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나 가족가구에서는 남

녀의 전일제(full-time) 비중 변화가 고용률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오히려

남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은 다소 낮아지는 반면, 여성의 전일제(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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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비중은 65세부터 크게 증가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로장려금 지

급 때문에 나타난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지급

받는 규모가 달라진다. 가족가구원은 소득원이 2명 존재하는데, 최대지급

액을 받는 소득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

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여성들이 전일제(full-time)로 전환하고 노동생산

성이 높은 남성들은 파트타임(part-time)으로 전환해서 가구소득 요건을

맞추기 때문이다.

단독가구 60세 이상에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을 폐지하는 경우 단독가

구의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비중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은

노동공급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면

고용률은 하락한다. 남녀 모두 고용률이 하락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 여성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반면 노동 비효용이 높기 때문

에 근로장려금이 중단되면 노동공급유인이 더 크게 낮아진다. 전일제

(full-time) 비중 변화는 고용률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근로장려금이 사라

지면 수급을 받기 위해 소득 요건을 맞출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장려금이

있을때는노동시간 조정을 통해서 소득 요건을 맞췄으나그럴필요가없

어진 상황에서 노동공급을 하는 가구들은 전일제(full-time)로 일하면서

노동소득을 확보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기초연금은 연령과 소득 요건에 의해서 지급되기는 하지만, 노동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제공되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목적상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

서 두제도를 모두도입하게 되면 노동공급측면에서는서로 상충하는효

과가 발생한다. 순효과는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과 근로장려금액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일인당 지급액

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보다 크기 때문에 주로 기초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수준에 따

라 지급받는 규모가 달라진다.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동시간

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일제(full-time) 비중은

고용률과는반대로 움직이는경우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기초연금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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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에게만 지급되지만 향후 35년 동안 노후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차

지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65세 이전부터 나타난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나

타나는 노동공급 감소는 50세대부터 나타난다. 더불어 기초연금은 이전

지출로 노후소득 감소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본축적에도 영

향을 미친다.



제4장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가 고령 노동에 미친 영향  113

<부표 1> 모수설정 결과

변수명 값 설 명 목표 통계량

 0.968 시간선호율 K/Y=3.9

 0.5 노동공급 탄력성 일반적인 값


 -

가구-성-연령별 노동시간

비효용
part-time, full-time 비중


 -

가구-성-연령별 노동참여

비효용

성별, 연령별, 가구별

고용률


 0.5, 1.0

part-time, full-time

근로시간
평균 시간 차이 적용

 - 성-연령별 노동생산성 성-연령별 시간당 임금

 0.95 노동생산성 충격 지속성 강신혁(2020)

 0.16 노동생산성 충격 분산
시간당 임금 분산(2015) =

0.333

 1.49 총요소생산성 총생산 1로 표준화

 0.36 자본소득분배율

 0.066 자본감가상각률 조태형 외(2012)

 0.0625 근로소득세율 GDP 대비 소득세 = 4%

 0.268 자본소득세율 GDP 대비 법인세 = 3%

 0.065 소비세율
GDP 대비 부가가치세 =

3.5%

 0.036 일인당 정액 이전지출
GDP 대비 이전지출 =

3.8%

 0.068 일인당 기초연금지급액
월 20만 원, 1인당 GDP로

표준화



 단독 0.24
기초연금선정기준액

월 93.0만 원

부부 0.39 월 148.8만 원




3.08

EITC 자산 요건

(100% 지급, 1.0억 원 미만)
2014년 세법개정




4.31

EITC 자산 요건

(50% 지급, 1.4억 원 미만)
2014년 세법개정




단 독 70/600 EITC 점증구간 기울기

(단독, 가족-홑벌이,

가족-맞벌이)

2014년 세법개정홑벌이 170/900

맞벌이 2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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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의 계속

변수명 값 설 명 목표 통계량




단 독 70/400
EITC 점감구간 기울기

(단독, 가족-홑벌이,

가족-맞벌이)

2014년 세법개정홑벌이 170/900

맞벌이 210/1200

max



단 독 0.02

EITC 최대지급액 2014년 세법개정홑벌이 0.05

맞벌이 0.06





단 독 0.18

EITC 소득 요건 점증구간

최대소득
2014년 세법개정홑벌이 0.28

맞벌이 0.31





단 독 0.28

EITC 소득 요건 평탄구간

최대소득
2014년 세법개정홑벌이 0.37

맞벌이 0.40





단 독 0.40

EITC 소득 요건 점감구간

최대소득
2014년 세법개정홑벌이 0.65

맞벌이 0.77

자료: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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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한국의 노동시장은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주된 일자

리에서 조기에 이탈하는 조기퇴직이 급증하는가 하면, 더 이상의 임금 상

승을 억제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들은노동시장을구성하는 두개의 축인 고용과 임금에있어 근본적인변

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

인 대상은 주된 일자리에 있는 중고령층이다.

본 연구는 이들 가운데 특히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급증이

라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는 한편,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적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수리경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임금피크

제 도입의 급속한 확산 현상이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나, 이에 대해서

는 이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조기퇴직 급증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적인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기퇴직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여러 요인들, 예컨대 인구변화

나 고령화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조기퇴직의 증가라는 현상

이 여전히 존재할 것인지와 같은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조기퇴직의 증가가 완전히 새롭고 분명한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변화들에 의해 초래된 결과에 불과한지 아직 알려

져 있지 않다. 만약 후자가 사실이라면 조기퇴직의 증가를 바라보는 우리

의 시각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조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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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인구변화에 의해 초래된 결과일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기퇴직자 수를 전체 인구 수나 해당 연령층의 인구 수에

대비하여 표현하는 것은 인구변화를 통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기퇴직은 인구변화를 고려하더라도 크

게 증가하고 있어서, 조기퇴직의 증가가 인구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인구 대비 조기퇴직자 비율의 변화는 항등식을 사용할 경우 다른 주요

변수들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변수들로 인구에

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 취업자 가운데 조기퇴직자가 차지

하는 비율,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운데 조기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자료(data)를 사용하여 이들 변수를 측정하고 분석한 결

과, 조기퇴직 비율의 증가는 고용률과 같은 변수의 증가에 의해서가 아니

라, 취업자 중 조기퇴직자 비율의 증가나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운데 조

기퇴직자 비율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중고령층의 조기퇴직률 증가는 이들을 구성하는 세부 연령집단들의 구

성변화에 의해 초래될 수도 있다. 중고령층 가운데 조기퇴직률이 높은 특

정 연령층의 구성비율이 증가하면 다른 상황들에 변화가 없더라도 중고

령층 전체의 조기퇴직률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중고령층의 조기퇴직률 증가는 세부 연령집단들의 구성변

화가 아니라 이들 세부 집단들의 조기퇴직률 자체가 증가하여 초래된 결

과임을 알 수 있었다.

조기퇴직이란 일정 기간 근속한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이탈할 위험

이 현실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조기퇴직을 위험으로 나타내는

해저드함수(hazard function)로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 해저드함수는 생

존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조기퇴직의 증가라는 문제에 대

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우리는 조기

퇴직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기퇴직 위험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임이 서로 다른 세 가지 검정법을 통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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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졌다.

새로운 측면에서 한 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면, 본 연구가 분석

에 사용하고 있는 조기퇴직 통계 자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제2장의 분

석에사용되고 있는 자료(data)는경제활동인구조사의 5월고령층 부가조

사 자료인데, 본고는 이 조사로부터 55∼64세의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통

계를 얻는다. 그런데 이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당시의 연령이

49세 남짓한 정도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통계는

적어도 10년 전에 발생한 현상에 대한 통계이다. 조사 당시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통계가 아닌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의식

을 가진 한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상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

당시에 근접한 시점들에대해조기퇴직 통계를 산출할 수있는방법을찾

아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조기퇴직자의 수와 비율은 최

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제2장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기퇴직의 급증 현상이 인구의 증가나 인구구조의 변화 또는 중고

령층 인구구성 변화 등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고령층

의 조기퇴직자 수와 그비율이급격히증가하는 것은, 이들이 근무하던주

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이탈하게 될 위험 자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제3장은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이탈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

게 되는 변화들을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자료를 분석에 주로 사용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대표

성을 갖춘 통계를 시의성 있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KLIPS

는 동일한 개체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

히 KLIPS는 2015년에 실시한 장년 부가조사에서 주된 일자리에 대해 조

사를 하고 있어서, 이를 KLIPS의 경상조사 자료들과 결합하면 동일한 개

인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가구에 대한 추적관찰도 가능하다.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에 대해 분석한 제3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

된 일자리이탈과더불어해당인구가운데취업자가 차지하는비율이급

격히 하락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탈 직전

90%를 넘던 취업자 비율이 이탈 1년 후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



118   주된 일자리 중고령층 노동시장 연구

로 하락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탈 이후 취업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들의 고용의 질은 이탈 이전에 비해 크게 악화되고 있었다. 50%에 이르

던 상용직 비율이 이탈 3년 후 30% 아래로 하락하였으며, 65%에 근접하

던 이탈 시점의 정규직 비율은 이탈 5년 후에는 35%에도 이르지 못하였

다. 고용의 질 악화는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져 10%에도 미치지 못하

던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이탈과 더불어 20%를 넘고 이탈 후 6년이 경

과하면 40%를 넘어서고 있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급증으로 요약되는 열악한 노동시장 성과는 이들이

소속된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 악화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었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든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주된 일자리 이탈과 더불

어 이들이 소속된 가구의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비율이 급증하며 이

비율은 이탈 3년 후까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주된 일자리 이탈 이전 비

이탈자 가구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였던 이탈자 가구의 미만율이 이탈 이

후 크게 높아져 비이탈자 가구의 빈곤율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주된 일자리 이탈이 준비되지 못한 결과일 가

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주된 일자리 이탈과 함께 근로소득의 급격한 하

락이 발생하더라도 연금 등을 비롯한 비근로소득에서 새로운 소득흐름이

발생하여 생애에 걸친 소득 스무딩(smoothing)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원만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

을 보면 주된 일자리 이탈과 더불어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급격히증

가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이 서서히 이루어지게 하거나

연금 수급자 비율 및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다방면

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

두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주된 일자리 이탈자들이 노동시장에

서 새로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들을 서둘러야 하겠다. 빈

곤 전락은 개인과 가구에 있어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다른 세대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이전시키

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제4장에서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과 지급방식이 대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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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편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고령층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된 2015년을 기준으로 모형의 모수들을 설정한

다. 각 제도가 거시경제와 고령층 노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

초연금과 단독가구 60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제를 계산해서 기준경제와 비교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에 미친 효과를 보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면 총자본과 총노동

이 증가해 총생산이 증가한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중단하게 되면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

해 수급 연령 이전부터 저축과 노동공급을 늘려 65세 이후를 대비한다.

이 과정에서 총자본과 총노동이 모두 증가하게 된다. 반면, 60세 이상 단

독가구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중단하면 수급 대상자들이 경제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

의 없다.

기초연금이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비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

음과 같다. 여기서 전일제(full-time) 일자리는 앞에서 보았던 주된 일자

리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이 중단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줄어든 가처

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늘린다. 그러나 노동공급의 증가는

이전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초연금이 제공해 주던

노후소득을 직접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65세 이전부터 노동공급을 늘려

저축을 하기 때문이다. 전일제(full-time) 비중 변화는 가구형태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단독가구에서는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

두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연령 이전부터 전일제(full-time)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가족가구에서는 남

녀의 전일제(full-time) 비중 변화가 고용률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오히려

남성의 전일제(full-time) 비중은 다소 낮아지는 반면, 여성의 전일제

(full-time) 비중은 65세부터 크게 증가한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지급받는 규모가 달라진다. 가족가구원은 소득원이 2명

존재하는데, 최대지급액을 받는 소득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여성들이 전일제(full-tim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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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남성들은 파트타임(part-time)으로 전환해

서 가구소득 요건을 맞추기 때문이다.

단독가구 60세 이상에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을 폐지하는 경우 단독가

구의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비중 변화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근로장

려금은 노동공급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면 고용률은 하락한다. 남녀 모두 고용률이 하락하지만 여성이 남

성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 여성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반면 노동 비효용이

높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중단되면 노동공급 유인이 더 크게 낮아진다.

전일제(full-time) 비중 변화는 고용률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근로장려금

이 사라지면 수급을 받기 위해 소득 요건을 맞출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

장려금이 있을 때는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서 소득 요건을 맞췄으나 그럴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노동공급을 하는 가구들은 전일제(full-time)로

일하면서 노동소득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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